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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뉴미디어인 SNS가 기존 규제 제도로 편입되는 과정을 ‘검열’ 개념의 검

토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

찬가지로 검열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또 1996년 구(舊) ｢영화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제한은 검열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주요 외신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2008년 무렵부터 한국 사회

에 ‘검열’이 부상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왜 ‘검열’을 말하는가. 여기

서 ‘검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뉴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미디어의 특성

을 규정하는 정책 담론과 미디어 담론의 역할, 매체와 관련한 사회적 사건의 발

생과 매체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담론의 형성, 규제 관련 입법 혹은 기존 매

체 규제 기관으로의 편입 등의 과정이 SNS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둘러싸고 어떻

게 진행되어 갔는지를 살펴보았다. ‘개인’을 강조하는 뉴미디어인 SNS에 대한 검

열의 구성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글은 온라인상 내용 규제 제도들이 ‘검열이 아니

라 규제’라는 입장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했으며, 검열이 ｢헌법｣에 규정된 고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담론과 제도를 통한 ‘구성적’인 권력의 작동 과정이자 인구

와 여론을 다루기 위해 행하는 국가권력의 통치성의 일부임을 보여 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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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 연구는 뉴미디어인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기존 규제 제도로 

편입되는 과정을 ‘검열’ 개념의 검토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우리 시대에 

검열이 있는가, 검열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진부하지만 진지하게 토

론되어 본 적이 없는 주제를 통해서, 이 논문은 뉴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미디어의 특성과 정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정책 담론과 미디어 담론

을 통한 매체의 정의에 대한 공식적 규정, 매체와 관련한 사회적 사건의 

발생과 매체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담론의 형성, 규제 관련 입법 혹

은 기존 매체 규제 기관으로의 편입 등의 과정이 SNS라는 새로운 미디어

를 둘러싸고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그리하여 검열을 

단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배치되는 ‘불법’으로써, 그리하여 우리 사

회에 그러한 ‘불법은 없다’고 결론 내림으로써 논쟁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성 실현의 한 수단이자 권력의 ‘과정’으로써 ‘검

열’을 문제화하고자 한다.

주요 외신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2008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검열’

이 증가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해 오고 있다. 2012년 8월 12일자 

<New York Times>는 공산 국가인 북한이 아닌, 한국 사회에서 소셜 미디

어에 대한 감시와 검열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Korea Policing 

the Net. Twist? It’s South Korea).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검열 당하는가

(How to Get Censored in South Korea)”라는 후속 기사에서 대통령 욕

을 연상시키는 트위터 아이디(@2MB18nomA) 계정이 접속 차단당하고, 

북한 관련 계정을 리트윗한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되었으며, 대통령 권위에 도전하는 글을 쓴 판사가 보복으로 해고되었다

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뿐 아니라 프리덤하우스, 엠네스티 인터내셔

널, 국경 없는 기자회 등을 비롯하여1) 2012년 한국을 방문한 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또한 MBC <PD 수첩> 광우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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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대해 명예 훼손죄가 적용된 사례,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증가, 

미네르바 사건 등을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였다(연합뉴

스, 2011. 2. 16). 

그렇다면 이들이 지적하는 ‘검열’은 무엇일까. 우리 ｢헌법｣은 제21

조에서 ‘검열’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또 1996년 구(舊) 

｢영화법｣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표현물을 행정기관에 사

전 제출하는 행위가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행정기관’, 즉 국

가에 의한 표현물의 ‘사전’ 심사가 검열이라고 정의하였다.2) 이러한 검

열의 정의는 외신과 국제단체들이 언급한 ‘검열’ 사례들과 부합하지 않

는다. 그런데 왜 외신과 국제단체들은 한국 사회에 ‘검열’이 있다고 비판

하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이 검열의 의

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텔레비전의 음란, 폭력물 차단 장치인 브이 칩(Vᐨchip)이 도입되기 

1)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인터넷이 “부분적 자유”만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고, 2008년 이후 한

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Freedom House, 2012.2.6.).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비판했으며(Amnesty 

International, 2012),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12년 “인터넷의 적들(Enemies of the Internet)” 보

고서에서 한국을 이집트, 태국, 러시아와 함께 “감시받는 나라들(Countries under surveillance)” 

목록에 포함시켰다(Reporters Without Borders, 2012. 3. 12). 

2) 1996년 10월 4일 영화 사전 심의를 규정한 ｢영화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재 1996. 10. 4. 93헌가13, 91헌바10)에서 헌재는 영화의 사전 심의를 담당하는 구(舊) 공연

윤리위원회를 검열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보아 영화의 사전 심의가 ‘국가에 의한 사전 검

열’이며 따라서 ｢헌법｣상 위배되는 행위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대부분의 표

현 행위는 ‘사후적’인 규제만이 가능하므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제한은 이 정의에 의해 ‘검열

이 아닌 것’이 된다. 불온통신 규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 허위 사실 유포죄(미네르바 사건) 등

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되긴 했지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양한 기술적, 

사후적 조항들이 마련되어 왔으며, 사기업, 기술 등을 활용한 검열의 ‘비가시화’를 우려해야 한

다는 지적이 있다(방석호, 1998; 황성기, 2000, 2010; 황승흠, 2000; 장우영·유길상, 2010). 헌

법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예외 상황을 갖는데,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 국

가 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임승근, 2011, 2쪽). 그

러므로 불법/합법의 틀로 ‘검열’을 사유하는 것은 그다지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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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TV 규제를 연구한 헨더샷(Hendershot, 1999, pp. 14ᐨ21)은 미디

어 검열이 매우 비(非) 미국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도 검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산업의 자율적인 규제도 정부 

검열에 대한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위험하거나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콘텐츠 생산 및 유통을 업계가 자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검열

의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또 국가 검열의 공식적 과정이 없다고 해

도 학부모, 교사 단체, 기독교 보수 단체 등에 의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검열과 규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정이라

고 지적한다. 다만 규제는 ‘합법적’이고 검열은 법적으로 정의된 형식적 

조건을 충족시킬 때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문은 

현재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 규제 제도들이 검열의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검열이 아니라 규제’라는 주장에 대해 비판

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며, 권력의 작동 방식과 과정으로써 ‘검열’ 자체

를 문제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 사회 중심으로 등장

했던 ‘신 검열’(new censorship)의 논의를 통해 검열이 단순히 법적 의미의 

금지, 억제 등의 부정적 방식의 권력 작동만이 아니라 ‘인구(population)’에 

대한 통치, 여론에 대한 관리, 권력－지식의 관계를 반영하는 담론의 전

략, ‘사회적인 것’의 관리, 담론을 통한 정당성과 합법성의 획득이라는 관

점에서 사유될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한다. 검열은 SNS와 같은 개인 미디

어의 부상과 더불어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재고하게 하는 권력의 통치 

행위로 부상하고 있다. SNS 대중화로 개인은 자기의 일상이나 사적인 표

현, 감정,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등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사적이고 일상적인 미디어 이용 행위와 모든 발화

(speech)가 권력의 관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이전에는 표현을 

직업으로 삼는 일부 예술가나 언론인 등 소수 직업 집단에게만 해당되었

던 ‘검열’ 문제가 이제는 보통의 개개인의 문제로 다가왔다는 점 또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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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의 개인화와 더불어 달라진 지점이다.3) 

이를 토대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서구에서 등장

한 ‘신 검열’의 논의를 통해 검열의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등장한 신 검열의 논의는 사회의 보수화와 

신자유주의화라는 배경에서 국가가 지식과 담론, 제도 등을 통해 ‘인구’

와 ‘사회적인 것’을 관리하는 방식,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하고 불

온하다 여겨지는 대상을 상시 관리하는 검열의 일상화, 행정화, 제도화

를 논하기에 유용한 개념이 된다. 즉, 검열은 “국가와 인구의 문제를 다

루기 위해” 고안된 “통치성(governmentality)”의 일환이 된다. 둘째, 이

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SNS 검열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 및 언론 담론의 배치 방식을 통해 SNS가 ‘위험’의 

공간으로 부상되는 과정과 SNS 검열을 정당화, 제도화하는 담론의 역할, 

기존 인터넷 규제 기관과 제도로의 편입 과정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이 연구는 SNS 시대에 국가－미디어－개인의 관계를 

‘검열’ 논의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며 뉴미디어인 SNS에 대한 검열이 구

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권력의 작동 방식과 과

정으로써의 ‘검열’을 문제화하고자 한다. 

3) 물론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의 상황만은 아니다. 스노든의 폭로에서 드러났듯이 미국 NSA 

또한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을 통해서 개인들을 전방위적으로 감청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SNS 검열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 논문이 단지 한 국가, 한 시기에 고립된, 특수한 현

상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SNS 검열에 대한 논의는 한국적 상황에서 미디어 규제 제도의 역

사적 맥락과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함은 물론, 개인 미디어의 대중화와 더불어 국

가권력이 개인과 개인들의 발화를 관리하는 데 미디어와 기술, 담론,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는 점에서 전 지구적 보편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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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열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확장

1) 신(新) 검열 논의의 배경 및 의미

일반적으로 검열은 주권적 주체가 다른 누군가에게 권력을 도구적으로 

실행하는 것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로, 검열자(censor)와 검열받는 자

(censored) 사이의 이분법적 대립에 기초한다. 이는 검열이 한 주체가 

다른 주체에 대해 수행하는 외부적인 권력의 행위라고 전제한다(Butler, 

1998, pp. 246ᐨ247). 또한 검열은 표현의 자유와 완전히 대립되는 가치

로 이해되고 있으며, 대체로 표현물의 대중적 유포가 이루어지기 이전, 

즉 사전/사후 구분에서 ‘사전’적인 억제를 의미한다. 표현물 유통에 대한 

제재나 차단뿐 아니라 표현물 작성자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방식 또한 

대표적인 검열의 행위이다. 

그런데 샤우어(Schauer, 1998)는 20세기 이후로 출판물의 사전 차

단이라는 전통적 검열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첫째, 검열의 의미는 부정적

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둘째, 검열 의미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

다고 지적한다. 그는 검열이 국가의 허가와 처벌뿐 아니라 특정한 담론

이 타자를 주변화(marginalize)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경

찰국가의 규제 장치(apparatus)에서부터 사회적 삶의 일상적 조건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한다(Schauer, 1998, p.147). 

실제로 신 검열(new censorship)의 논의는 일차적으로는 1990년대 

냉전의 종식으로 공산 국가들의 검열 아카이브가 공개되면서 다양한 학

문 분야에서 검열 관련 연구와 출판물이 증가한 것과 관련되지만(Müller, 

2003, p. 3), 본질적으로는 검열에 대한 전통적, 사법적 관점이 갖는 한

계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다. 버트(Burt, 1994)가 주장했듯이, 1980년

대와 90년대 초반 미국 사회에서 레이건/부시 정권이 집권하면서 사회

가 더욱 보수화되었고, 신자유주의화로 자본 권력이 우세해지면서, 전통

적 개념의 검열 논의는 다양한 ‘문화 전쟁들(Cultural Wars)’과 권력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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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이고 편재적인 작용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새로운(new)” 검열의 논의를 불러 왔는데, 포스트(Post, 1998, p. 1)의 

말대로 외설(obscenity)과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와 같은 “뻔한 주

제(dull subject)”가 반복되어 분석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검열 논의는 냉

전 이후 복잡한 지형을 갖게 되었다.

프레시워터(Freshwater, 2003, pp. 225ᐨ228)는 리차드 버트(Richard 

Burt),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아네트 쿤(Annette Kuhn), 마이클 

홀퀴스트(Michael Holquist), 수 커리 얀센(Sue Curry Jansen) 등 검열을 

새로운 관점에서 논하고자 하는 이론가들은 금지/억압 중심의 법적, 규

제적 실천으로 이해되던 검열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벗어나 검열이 “지

배의 테크닉과 전략들”의 일환이며, 검열자와 검열 받는 이들 사이의 복

잡한 상호 관계를 반영하는, 구성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검열은 검열관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다양

한 제도와 인식의 총체라는 것이다. 

신 검열 논의에서는 검열 문제가 기존의 전통적 검열에서 전제되었

던 이분화된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검열자와 검열받는 

자, 검열과 표현의 자유, 공산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 보수와 진보 등으

로 이분화된 대립에 기반한 이해가 검열의 의미를 좁히고 권력의 작용을 

간과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버트(Burt, 1994)는 클린턴 행

정부 등장에도 불구하고 검열 문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

한다. 보수/진보는 국가 검열 거부, 표현의 자유 및 다양성의 지향 등에

서 유사한 담론 지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동 및 청소년 보

호나 소수자 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 제한, 혐오 발언과 포르노그래피

의 문제 등에 대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인터넷에 대한 강력한 기술 규제 

방식인 ｢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 Decency Act)｣이 입법되었다

는 사실이 이를 보여 준다. 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치 진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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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합도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등장 이후 “도덕과 안전에 미치는 위

협”으로 등장한 포르노그래피, 혐오 발화(hate speech)의 문제에 있어 

도덕적 보수주의자와 호전적인 페미니스트들, 백인 인종주의자인 공화

당 의원(Jess Helms)에 협조하는 비판 인종연구자들 간의 “희귀한 연합”

이 나타나고 있다(Whitaker, 1999/2001, 160쪽). 

신 검열 논의는 미국 사회에서 보수 정권의 집권과 신자유주의화라

는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으로, 검열이 표현의 자유와 대립되는 것으로

만 이해될 수 없으며, 검열 주체 또한 국가만이 아니라는 전제를 공유한

다.4) 이는 보수 정권의 등장과 신자유주의가 극대화된 한국 사회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버틀러(Butler, 1998, p. 251)는 검열을 통제나 박탈만

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으로써 바라보면서 검열이 언어적 표현뿐 아니

라 스피치의 경계를 정당화하고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통의 기억

을 통제하는 등 ‘국가 만들기’의 도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

다. 이러한 입장에서 각종 정치적 표현에 대한 탄압이나 예술의 사회 비

판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억압, 일베를 비롯해 소수자 혐오 발화,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국가 중심의 단일한 역사 저술 시도 등이 권력

의 작용으로써의 ‘검열’을 다시 사유하게 하고 있다.

물론 신 검열 논의는 ‘신 검열이란 어떠한 것이다’라고 한 가지로 정

의를 내리게 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검열 개념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데 유용하다. 검열을 표현의 자유, 규제, 합법의 대립항으로 사유하

4) 검열을 표현의 자유와 대립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새로운 검열을 이해할 수 없으며, 검

열의 주체 또한 국가만이 아니다. 이는 신자유주의화에 따라 자본권력의 역할과 힘이 증대된 

것과 관련된다. 예술가나 과학자들에 대한 공적 기금의 분배, 기업의 예술(가) 및 전시 후원, 

기업 이미지의 전유와 패러디에 대한 “공정 이용(fair use)”과 저작권 문제, 공적 공간의 사유화 

등의 사례는 이제 자본이 권력의 주된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술관이 

후원 기업의 구미에 맞는 전시만을 기획한다거나, 공공기금(NEA)이나 기업 자본을 받는 예술

가들이 자본이 좋아하는 주제, 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Burt, 1994; Post, 1998; Müller, 

1998; Freshwater, 2003; 안소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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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권력 작동 

방식과 과정을 문제화할 수 있는 것이다. 신 검열 논의는 발화(speech)

에 대한 국가 개입이 어떤 내용을 대상으로, 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또 그것은 어떤 주제나 어떤 주체를 공론장에 출현시키거나 혹은 출현하

지 못하게 하는가 등 검열이 권력 관계의 일환임을 분명히 하고 그 권력

관계가 국가권력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권력 작용을 반영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 논의는 포르노그래피, 인종 차별, 혐오 발화 등 다양한 

형태의 ‘자극적인 말(excitable speech)’(Butler, 1994/2016)에 대한 국가 

개입 여부, 국가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질문을 야기하며 국가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왜,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와 같은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하다. 예컨대 너스바움(Nussbaum, 2004/2015)이 지적

했듯이, 다양한 ‘발화’와 ‘표현’, 그로 인해 느끼는 특정인(혹은 집단)의 

혐오, 수치심 등의 감정적 차원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적 차원에 그치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포괄적 규범이라 할 

수 있는 법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온 과제이다. 또, 이는 김현

경(2015)의 지적대로 각 주체를 ‘사람’으로 상호 ‘인정’하는 과정의 일부

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신 검열의 논의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발화(의 

주체), 특정한 발화를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권력의 작동 과정인 것이다. 

신 검열 논의를 통해 이 연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열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다, 법적 의미에서의 검열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검열은 ‘없다’는 식의 논의를 제고하고 권력 관계로써의 검열을 문제 

삼고 그 개념을 확장하고자 한다. 냉전 이후 경제적, 정치적 자유주의 확

산과 함께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등장한 신 검열의 논의는 검열 문제를 

정치 진영이나 국가 성격에 따라 양분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신 검열의 

논의는 국가를 “하나의 검열자(a censor)”로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즉 포함/배제, 성원권, 권리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는 

오히려 “의회적”인 것으로 보인다(MacKinnon, 1993: Post, 1998, p. 2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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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홀퀴스트(Holquist, 1994)는 검열이 “여전히 금지와 자유 사이”에

서의 양자택일적인 ‘either/or’의 관습적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한

다. “보통 말하는 센서십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아무도 가진 적 없

는 자유를 가정하는 일이다. 센서십이 그렇다(Holquist, 1994, p. 16).” 

즉, 검열과 표현의 자유, 억압과 자유의 대비 구도는 사실상 “아무도 가

진 적 없는 자유(Holquist, ibid)”라는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상황을 전제

하는 것이다. 또한 신 검열의 논의는 검열이 국가권력에 의한 수직적이

고 일원화된 법/제도의 실천만이 아니라 장의 질서와 해석적 공동체 내

에서 자연화되어 있던 무의식적 전제들의 실천이자 구성적인 성격을 가

진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검열이 완전히 닫힌 정의를 갖고 있는 비역사

적이고 불변하는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구체성의 차원에서 고려되어

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Burt, 1994, xiii). 

2) 신 검열 논의의 특징 : 검열과 ‘담론’

이러한 신 검열 논의는 전통적 검열의 개념이 전제하는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하고, 법적 검열의 개념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신 검열 논의는 검열이 단순히 법으로 금지되는 억

압적, 금지적 행위일 뿐 아니라 다양한 권력에 의해 작동하는 ‘구성적’인 

과정임을 전제하는데, 푸코(Foucault, 1976/2004)의 논의들은 이러한 

구성적 과정으로서의 검열, 그리고 검열과 담론의 중요하면서도 역설적

인 관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푸코의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검열이

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서구 사회에서 권력－지

식의 관계, 진리의 생산 과정에서 특정한 담론의 부상과 그에 따른 배제

의 기제를 살펴봄으로써 검열의 논리(logic)를 말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

어야 한다(Müller, 2003, p. 6ᐨ7). 이러한 논의는 권력의 실천에서 담론

이 권력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 

줌과 동시에, 담론의 억압 또는 침묵(silencing)에 내재된 권력 관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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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성적 억압의 시기로 알려져 있던 19세기가 오히려 성적 담론의 폭발

과 과잉의 시기였음을 푸코가 보여 주듯이, 어떤 대상의 억압이 담론의 소

멸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대상(예를 들어 性)이 총체적인 ‘관

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내밀하고 사적이지만 자본주

의 재생산에 핵심적인 성의 영역은 성적 일탈과 비정상에 대한 부르주아

지들의 불안을 토대로, 다양한 고백과 담론이 넘쳐나게 된다(Foucault, 

1976/2004). 버틀러(Butler, 1998, p. 250)는 어떠한 용어를 제한하려는 

입장은 결국 그 용어의 급증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권력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규제를 위한 담론, 그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 생산, 사회적 논

의 등을 위한 담론으로 등장하며,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여 그 대상에 대한 개입 지점, 시기, 목적을 더 잘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담론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여 권력 관계를 성

립하게 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수행적 성격을 갖는다.

웬디 브라운(Brown, 1998, p. 316) 또한 ‘침묵(silencing)’의 역설적 

기능을 지적한다. 침묵은 권력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자 권력에 대한 장

애물이 된다. 그러므로 침묵은 담론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담론들 내

에서 자유의 실천을 위한 틈새이면서 규제적인 담론들과 특정한 관계를 

갖는다. 즉, 어떤 주제에 대한 담론이 급증하면서 침묵이 깨지게 되는데, 

이는 그간 어떤 주제와 어떤 주체가 ‘타자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

게 하는 계기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침묵이 깨지면서 공적 영역에서 특

정한 담론이 급증하는 것은 권력이 ‘타자성’을 총체화하여 ‘관리’의 대상

으로 삼으려는 목적을 갖는다.5) 

5) 뉴미디어가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하면서 ‘가시화’되고 그에 따라 전통적 집단이 새로운 미

디어를 관리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한 담론이 생성되는 과정도 이러한 논의와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득권, 전통 미디어에 위협적이지 않은 단순한 하위문화로써의 뉴미디어는 

권력에게 ‘방치’ 혹은 사회적으로 ‘침묵’의 상태이지만, 뉴미디어가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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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열은 담론적 실천과 관련되는 권력의 행위로, 검열의 대상 

또한 스피치 자체에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 누가 발화의 적절한 주체인

가, 누가 포함/배제되는가, 어떤 곳이 발화에 적당한 곳인가 등 다양한 

차원에서 검열은 여러 가지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실행된다. 따라서 신 

검열과 관련하여 논의한 학자들이 검열을 사회적 소수자의 배제 문제, 

집단적 기억과 역사의 망각, 국가와 관련한 이해 집단의 유지 등의 문제

와 연관하여 논해 왔듯이 검열은 담론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의 문제기도 

하다.

담론은 ‘언어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또 검열이 언어, 예술 등 타자의 

인정과 소통의 문제와 관련된 권력의 행위라는 점에서(Schauer, 1998), 

부르디외(Bourdieu, 1982/2014, 341쪽)는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 

아니라 “권력 관계의 수단 또는 매체”이며 집단에서의 (무)의식적인 인

정과 배제의 논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장 잘 숨겨져 있고 효율적인 검열들 중 하나가 특정한 행위자들을 권

위를 가지고 말하는 집단 또는 장소에서 배제함으로써 소통에서 배제하

는 것이다. 어떤 집단 안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과 말해질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면, 그 집단 안에 성립된, 특정한 개인들(예를 들어 여자들)을 

말할 수 있는 상태 바깥에 두거나, 완력을 써서 발언권을 얻도록 만드는 

상징적 세력 관계뿐 아니라, 사전 검열처럼 작동하는, 집단의 구성 법칙 

자체(의식적, 무의식적 배제의 논리 등)도 고려해야 한다(Bourdieu, 

1982/2014, 341쪽).

부르디외는 언어 자원을 가진 개인의 역량인 언어 하비투스와 언어 

시장 간의 상호적 관계를 설정한다. 언어 하비투스는 주체의 언어 기술 

협하게 되고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 ‘침묵’은 깨지고, ‘관리’의 대상으로 포섭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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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와 이를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으

로 정의된다. 또한 언어 시장은 특수한 제재와 검열 체계를 부과하고 언

어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하여 언어 생산을 틀 짓는 세력 관계 체계이다. 

언어 시장이 공식적이거나 딱딱할수록, 즉 지배 언어 규범에 부합할수록 

검열이 심해지고 그 시장은 정당한 언어 능력의 소유자인 지배자들에 의

해 더 많이 지배된다. 또, 언어 능력은 단순히 기술적 역량이 아니라 규

약상의 역량(statutory ability)으로, 모든 언어적 발화가 동등하게 수용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발화자가 평등한 것도 아니다.6) 

이러한 논의들에 따르면 검열은 그 자체로 어떤 담론을 공론의 장에 

‘나타나(지 않)게’ 하고, 따라서 어떤 주체를 사회적으로 인정/배제할지, 

누구를 담론의 주체로 인정할지 등과 관련한 권력의 과정이자 방식이다. 

그러므로 다양성 혹은 다문화주의를 포괄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지표 아래 조직되는,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정치학의 과

정이기도 한 것이다(Wallen, 1994, p. 340). 또, 각 장에 부과된 특성과 

전체적 장과의 위계 관계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공식적 장이냐 비공식

적 장이냐에 따라 적절한 발화의 주체와 주제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장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검열이 정당/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6) 이러한 부르디외의 논의는 SNS가 ‘문제적’인 미디어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매체의 공/사적 

성격, 법관,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한 직업 집단을 공인/사인으로 정의하며 공인/사인으

로써 할 수 있는 표현의 범위, 적절한 표현의 공간 등을 규정하는 공식적 담론(미디어, 정책 담

론 등)의 역할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홍남희, 2016 참고). 물론 부르디외 그 자체는 특정

한 개인의 계급성과 사회적 위치, 성장 과정 등에서 체화된 자원으로써의 언어 자본의 역할, 특

정한 장의 구조적 특성이 갖는 권력적 속성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언어적 

하비투스가 사회 구조 내에서 점유된 공시적, 통시적 위치인 계급 하비투스 전체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한 가지 차원일 따름이며, 언어 시장이라는 주어진 장에서 통용되는 메시지의 의미

와 효력, 또 장들 간의 관계망, 해당 장과 전체 구조 내에서의 위치가 부과하는 특수한 검열 형

식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설명하기 불가능하다고 언급한다

(Bourdieu & Wacquant, 1992/2015,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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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 검열 개념의 한계 및 의의

신 검열 논의는 검열의 법적 개념을 확장하면서 다양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과정’으로써의 검열을 그려내고자 했다. 또한 국가, 종교 등의 

일원화된 권력에 의해 행해지던 전통적 검열의 개념이 미시적, 일상적 

권력에 의한 다양한 장에서의 검열로 다원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검열 개념의 정치성을 상실하

게 하는 한계를 드러냈다(Burt, 1994; Muller, 1998; Post, 1998). 이는 푸

코의 권력 개념에 대한 비판과도 맞닿는 지점이 있다. 미시적이고 편재

하는 권력 개념에 입각하여 검열 또한 어디서나 있는 것이 되었고, 개인 

주체는 검열의 장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상정되는 

경향이 있다. 검열은 주체를 생산하는 ‘효과’의 측면에서 인식되고 주체

는 검열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프레시워터

(Freshwater, 2003)는 신 검열 논의들이 지나치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확

장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검열을 경험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

례 연구, 주체 개개인의 대응 방식과 저항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이러한 논의의 확장은 신 검열 논의가 국가, 제도, 법 등의 전통적 

권력의 위력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게 한다는 

비판과도 연관된다.7)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경제 권력의 부상과 자본에 

의해 문화, 예술, 학문 등의 지원 및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사회에

서 검열은 공식적인 국가의 제도적 측면보다 자본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

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데 신 검열 논의가 경제 권력의 부상과 

7) 푸코가 국가를 ‘탈각’시켰다거나 국가를 배제했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

해를 많이 받은 <감시와 처벌>에서 그는 분명히 권력의 미시 물리학이 “국가기구와 제도가 작

용시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거기서 행사되는 권력을 하나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해야 하며, 지배 계급이 획득하거나 보존하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전략

적 입장의 총체적 효과라고 지적한다(푸코, 1975/2003, 57ᐨ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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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향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전통적 권력의 문제, 즉 

‘국가’의 문제를 놓치는 역설이 발생한다. 포스트(Post, 1998)는 신 검열 

논의들이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지적 발전들이지만 시장 검열, 장 내

부의 검열, 특정 담론의 지배 등 다양한 검열을 포괄하면서 검열의 층위

를 “평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며 따라서 비판의 정치성을 잃게 된

다고 지적한다.8) 이에 따라 그는 “새로운 학문의 통찰력을 확실히 새기

면서 국가 검열을 다시 검토하는 것”, 즉 국가로 돌아가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 또한 신 검열의 논의의 통찰력과 유용함을 취하면서, 결국 

‘국가’의 통치 전략으로써 미디어 검열을 개념화하고 비판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신 검열 논의의 통찰력과 유용함을 취한다는 것은 국가‘만’이 유

일한 검열의 주체라거나 검열이 금지적, 억압적, 법적 방식으로만 작동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시대의 검열

이 국가권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국가가 담론, 제도, 기술 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피기 위한 인식의 확장으로써 신 검열 논의를 활용하려

는 것이다. 반 다이크(van Dijck, 2013)는 소셜 미디어의 ‘소셜’한 정서적 

특성은 기술적으로 ‘고안’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의 사교

적 특성을 기술적으로 고안된 ‘연결성(connectivity)’과 정서적 ‘연결감

(connectedness)’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뉴미디어가 일

반이 파악하기 힘든 기술적 코드와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되고 있으며, 

이것이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요소로도 작동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또 

8) 이러한 ‘신 검열’ 논의에 대한 비판은 푸코의 권력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푸코

에 대한 비판과 맞닿는 지점이 있다. 첫째, 권력 관계의 특수성과 특정한 기술 및 실천의 상세

한 구조에 주목하는 이러한 시도가 사회와 국가 간 관계와 같은 포괄적인 정치 문제를 설명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푸코의 접근이 개인의 자유의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가시적 권력에서 미시적, 편재하는 권력으로의 권력에 대한 인식론의 변화가 전반적으

로 허무주의나 절망의 정치철학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그것이다(Gordon, 1991/2014,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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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에서 인터넷 매개자들에 의한 사적이고 비가시적인 검열 또

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Gillespie, 2010; Balkin, 2014; Mackinnon, 

2014; McChesny, 2014). 레식(Lessig, 2006/2009)은 ‘코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단독으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법, 규범, 시

장 등의 요소들과 결합하여 작동하는 것임을 분명히 주장한다. 이는 코드, 

알고리즘 등 기술적 요소들에 의해 개인의 표현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일반이 인식하기 힘들다는 점, 또 국가권력이 이러한 기술, 담론, 제도, 

법, 자본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

요가 있다는 의미다. 라이언(Lyon, 2001/2014)은 기술 발전으로 권력이 

개인의 일상을 모니터링하는 일이 쉬워진 ‘감시 사회(the surveillance 

society)’에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점차 공적 이익과 관련한 정치가 일상

의 현실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면서, 감시 권력, 즉 정부 부서, 경찰 기

관, 민간 회사 등이 이 과제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을 대

가로 우리는 감시를 허용하거나, 혹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일상을 살아

가게 되는 것이다(Bauman & Lyon, 2012/2014, 16쪽).

그리하여 이 연구는 신 검열 논의를 통해 뉴미디어 시대에 국가가 개

인들의 발화를 관리하는 과정과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국가가 법

적, 억압적, 금지적 방식만이 아니라 ‘규제’라는 합법적 틀 안에서, 행정

적 절차와 입법, 사법적 절차를 ‘공식적’으로 동원하여 뉴미디어를 규제

의 제도 속으로 편입시키는 과정, 뉴미디어의 매체 특성을 정의내리고 

뉴미디어 관련한 담론과 제도를 조성하는 과정을 문제화하면서 법적 검

열의 논의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그리하여 법적 검열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검열은 없다’고 주장하여 미디어 검열 자체

에 대한 논의를 차단하는 식이 아니라, 권력 작동 방식으로써의 검열 자

체를 문제화함으로써, 담론과 제도를 통한 뉴미디어 규제의 제도화, ‘인

구’와 ‘사회적인 것’의 관리로써 검열의 일상화, 제도화 과정과 방식을 

SNS 검열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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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치적 실천으로써 검열

(1) 경제적 통치와 검열

검열은 SNS의 대중화로 점차 전체 인구의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이전에

는 문화, 예술 등 표현 영역과 관련한 특수한 직업 집단의 문제였던 검열이 

SNS 대중화로 전체 인구의 문제가 된다. 푸코(Foucault, 1977∼78/2011)

의 ‘통치성(governmentality)’ 논의는 전체 ‘인구’와 ‘사회적인 것’을 효율

적으로 다루기 위한 자유주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유효한 개념이 

된다.9) 그는 자유주의가 단순히 통치의 축소나 과잉이 아니라 사회의 자

율적인 메커니즘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히 경제적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부단한 지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통치성 논의는 “통치성의 점진

적인, 지속적인 국가화를 포착하는 작업”이자 “통치성 문제에서 출발하

여 국가의 문제에 물음을 던지는 것”(Foucault, 1978∼79/2012, 117쪽)

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는 무작정 사회에 ‘개입’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

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적절히 개입할지를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가장 

효율적인 통치의 방식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통치는 중농주의자 케네가 언급한 “경제적 통치”

로 요약된다(Foucault, 1977∼78/2011, 145쪽). 이는 정치경제학적 지

식, 즉 인구에 대한 지식에 따른 통치이자, 통치의 ‘효율성’ 혹은 ‘경제성’

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학’적 지식과 ‘법’에 따라 대상을 일

9) 오브레히트는 내치의 세 가지 과업으로 인구와 영토의 모든 정보에 대한 통계학적 표로 이

해되는 정보 수집, 인구의 부를 증진하고 국가 재원을 풍성하게 하는 일련의 조치, 공공의 행복 

등을 열거한다. 그는 이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는 공식으로 센서스(census)와 센수라(censura)

라는 라틴어 단어를 제시한다. 센서스는 각자가 지불할 세금의 의미인 한편, 센수라는 사람들

의 삶, 다시 말해 개별의 삶과 전체의 삶을 책임지는 공권력의 과업을 의미한다(Pasquino, 

1991/2014, 172쪽). 이를 통해 볼 때 호구 조사를 의미하는 센서스와 표현에 대한 규제를 실시

하는 검열관 센서의 어원이 ‘인구’라는 공통의 대상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

에서 인구를 통치하는 권력의 실천으로서 검열, 통치성, 인구를 연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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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 총체화하여 예외 상태를 제거한, 일반적인 사회의 관리를 가능하

게 하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통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통

치는 공적 영역에서 모두 관리하기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기능들을 사적 

영역에 위임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고든(Gordon, 1991/2014, 52ᐨ53

쪽)은 ‘경제적 통치’의 상이하지만 중첩되는 두 가지 경향을 구분해야 한

다고 주장하는데, 첫째는 통치 기능을 경제적으로 규제되는 구조, 제도

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는 현존 경제 구조와 제도

(시장, 기업 등)에 통치의 하부구조의 기능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존재한

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인구가 발화의 주체가 된 소셜 미디어 시대에 모

든 인구의 발화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 기능을 사적 주체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국가는 입법을 통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 및 유

해 콘텐츠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자들은 약관이나 가이드라인

을 통한 ‘계약’의 형태로 이용자들을 ‘관리’한다. 이는 공적 영역의 역할

을 사적 영역에 부여하여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현실적 효과를 갖는다. 

또 이는 사적 영역 또한 국가에 종속된 주체임을 상기시킨다. 즉, 위임은 

하지만 처벌 권한은 국가가 독점하고, 그 위임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위

임을 이행하지 않을 시 기업에 책임을 묻거나 위임을 이행할 시 ‘면책’을 

부여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포털이나 SNS 업체에게 불법·유해 정보의 

모니터링 의무를 강제로 부과한다거나, 문제 되는 정보의 유통 시 정보

의 확산을 막게 할 임시 조치를 수행하게 하는 등 사적 기업의 힘을 빌려 

간접적인 방식으로 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

들은 법을 통해 이용자들을 관리할 의무를 부여받으므로 국가권력이 작

동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국가가 미디어를 직접 통제한다는 데 대한 거부감과도 연관된

다. 미디어에 대한 국가의 직접 규제는 통치의 중요한 실천 수단이어 왔

으나, 한편으로 이는 현실에서 통치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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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권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

회에서 ‘국가’에 대한 거부감 또한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

에 대한 국가의 직접 규제는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 기

관에 의한 직접적 검열이 아니라 ‘민간’, ‘자율’ 혹은 ‘거버넌스’ 등의 형식

으로 민간 주체를 참여 시키거나 형식상 국가에서 ‘독립’된 기구로 하여

금 규제를 전담하게 하는 것은 대중의 저항감을 줄인다는 점에서도 효율

적이다.10) 

기술적인 요소를 통한 검열의 작동 또한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다. 필터링 기술은 ‘검열관’을 따로 두지 않은, 자율적이고 기술적인 규제

라는 점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검열의 기제를 적절히 설명한다. 

주로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 앱 등을 통해 불법, 유

해물을 차단하도록 하는 방식과 연관된다.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통
신품위법｣이나 텔레비전의 브이 칩(Vᐨchip)은 인터넷, 텔레비전에서 청

소년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정보를 차단하는 기술 규제라는 점에

서 공통적이다(Boyle, 1997; Hendershot, 1999). 테러에 대한 공포로 촉

발되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를 위해서 사회 일반에 대한 총괄적

인 감시 또한 이러한 기술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Chang, 2002/2006; Lyon, 

2001/2014). 

그러므로 경제적 통치란,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통치를 민간에 위임

10) 그런데 한국 사회의 경우 민간, 자율이라는 명칭의 위원회 또한 사실상 국가 통제에서 자

유롭지 않았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통신 규제의 역사적 기원은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바야시 소메이(2011)는 한국 사회에서 통신의 근간이 마련된 일제 강점기에 통신

에 대한 내용 규제 또한 틀이 마련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봉범(2011)은 1960년대 이후 ‘민간’, 

‘독립’ 이름의 ‘윤리위원회’ 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밝힌다. 현재 개별법에서 운영

되고 있는 방송, 통신, 영화, 게임 등 각 매체 분야에서 공식적,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심의 

제도는 민간, 독립 기구 특성을 주장하지만 행정처분을 통해 실제 검열 효과를 내며, 모니터링

과 표현물 제출 의무 등을 통해 상시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임승근, 2011). 또한 대통령에 의해 

각종 심의기구 위원들이 선정되는 방식 또한 심의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재고하게 한다(임

승근, 2011; 이봉범, 2011; 심석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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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기술화한다는 점과 관련된다. 국가가 직접 미디어 검열을 시행하

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율 기구가 전담한다는 것, 기술적 요소를 통한 필

터링 등은 통치의 효율성과 저항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전략인 셈

이다. 한국 사회에서 민간, 자율의 기치가 ‘신화’라는 주장처럼(심석태, 

2012, 165쪽)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 여전히 ‘국가’가 놓여 있다는 점을 면

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검열의 행정화와 일상화

버트(1994)는 ‘관리(administration)’ 혹은 행정화의 관점에서 검열이 단

순한 일회성 사건이나 우파만의 이슈가 아니라 “규제의 다양하고 분산된 

종류의 장”임을 인식시킨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 출범으로 검열의 문제

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일부 비평가들에게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

다. 이는 검열이 검열자로써의 보수, 검열 반대로써의 진보라는 정치 진

영의 대립을 넘어 인구의 통치를 위해 ‘사회적인 것’을 관리하는 권력의 

실천 전략임을 보여 준다.

미디어 이용과 개인, 미디어 관련한 범죄, 심리학,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연구 조사, 중독 문제 관리를 위한 대책의 마련 등 뉴

미디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적’인 것이 된다. 뉴미디어와 관련한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용 인구 조사, 이용 시간, 방식 등에 대한 통

계적 차원의 계수 조사가 이어지는데, 이는 통계적 지식 축적 차원은 물

론이고 미디어 산업 관계자(광고주 등)에게 유용한 정보로 제공되며, 국

가가 특정 미디어를 문제화하거나 미디어 이용에 개입하게 하기 위한 근

거 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지식은 객관적, 과학적이라는 이데올로기

를 내포하며, 통치하는 자뿐 아니라 통치받는 자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통

치 합리성’을 구축한다. 특히 미디어 관련 역기능 발생에서 통계의 관료

제는 행정적 지배로 등장하며 분류 체계를 결정하여 “우연을 길들이는 

데” 활용된다(Hacking, 1980/2014,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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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외국인, 여성/남성 등 인구학적 특징을 토대로 작성된 통계

는 각 집단에 유용한 통치 전략을 세우는 데 기능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인종주의적 기획에 합류한다. 스튜어트 홀과 동료들(Hall et al., 2013)은 

국가와 언론이 ‘위기’의 수사를 통해 예외 상태를 만들어 가는 방식을 통

해 현실의 위기가 가시화됨을 보여 준다. 인종, 범죄, 청년이라는 테마가 

위기를 계기로 등장하며 이를 통해 ‘치안(policing)’이 위기 대응적인 것

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일상적인 것으로 정착하게 된다(Sakai, 2001/2011, 

15쪽). 위기를 담론화하며 ‘예외 상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현실의 

위험이 가시화되며, 이러한 위기는 ‘개입에의 욕구, 즉 적절한 조치들을 

선택해 신속히 결정하고자 하는 열망’을 전달하여 “진단과 동시에 행동”

을 불러일으킨다(Bauman & Bordoni, 2014/2014, 26쪽). 국가는 국가를 

위협하는 개인의 발화에 위기를 근거로 하여 개입하게 된다. 권력은 SNS

와 같은 뉴미디어의 공개성과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이 

‘전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의견의 차단을 정당화한다. ｢국가보안

법｣ 위반, 테러 관련 단체 접촉 우려, 음란물 등이 유통되어 대다수 선량

한 시민들을 ‘전염’시킬 우려라는 명분에서 검열은 정당화된다.11) 

위기에 대한 대응을 시작으로 검열은 행정적 관료제의 구축과 통계

학 등의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며 ‘사회적인 것’과 인구를 관리하는 일상

의 장치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화는 그 자체로 검열의 효과를 내포

11) IS에 가입한 김 군 사건에서 SNS는 IS와 접촉할 수 있는 위험 매체로 강조되면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물론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의 개입이 정당화되기 시작한다. 국정원은 한국

인들이 IS에 가담하거나 공개 지지를 선언한 것이 10여 건 적발되었고, 50여명이 넘는 테러 단

체 가입자가 국내 입국하려다 출국 조치되었다는 이유로 IS의 위협을 강조하며 테러방지법 입

법을 주장한다(머니투데이, 2015. 1. 25). 이는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처럼 국내 거주 외

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비판을 테러 방지라는 미명으

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 

이미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이 현실에 존재하는데도 이러한 법안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안보 문

제에 대한 반응으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는” 정치권의 “안보 극장(security theatre)” 연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Schneier, 2003, p. 38; Rauhofer, 2009, p. 54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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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검열관의 업무는 검열이므로 그가 독립된 정부 부서로서의 

법원보다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유 표현의 이익을 덜 고려하게 된다는 

위험이 내재한다(Freedman v. Maryland, 380 U.S. 51, 57ᐨ58(1965): 박

용상, 2010, 123쪽 재인용). 기관의 유지를 위한 상시적인 (개인에 대한) 

모니터링, 특정한 개인 적발과 처벌, 포털 및 SNS 업체에 대한 관리와 검

열 위임 등을 통해 행정기관으로서의 업무가 일상적 검열을 구성한다.12) 

행정화는 그러므로 검열자로서의 중간 매개자, 즉 행정 관료, 모니터링 

요원, 큐레이터 등의 역할을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검열의 행정화는 검열을 ‘합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표현에 

대한 일상적인 통제를 ‘규제’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한다. 이는 검열의 대

상을 규정하는 과정, 검열의 절차,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의 과정을 

생략하게 한다. 현재 미디어 검열 관련한 여러 이슈들, 예를 들어 음란, 

저속, 소수자 혐오와 표현의 자유, ｢국가보안법｣ 관련 논란과 그 기준 등

은 지속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할 주제들이지만 행정기관을 통한 검열의 

제도화를 통해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상식으로 치환되어 논쟁의 여지를 

차단한다. 그러므로 검열의 행정화는 규제와 검열이 합법과 불법의 차이

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과정임을 인식하게 한다(Hendershot, 

1999, p. 14).

(3) ‘사회적인 것’의 관리로써의 검열

검열이 행정적, 정치적 실천으로 포섭되는 과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

12) 예를 들어, 예술의 행정화는 예술 지원, 진흥 사업, 공공예술 진흥, 특정 예술가 지원을 위

한 선발 과정 등을 일상화하며 검열을 내포하고 있다(박소현, 2016). 또 이는 공공기관 전시를 

담당하는 큐레이터십과 검열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질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자본

의 압력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라는 논리로 ‘공공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 공공의 ‘미감’

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보기 편한 전시를 해야 한다는 자기 검열과 정치적 논란이 되는 주제의 

배제 등은 그 자체로 검열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안소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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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검열은 ‘인구’ 개념의 발견과 그것을 통해 ‘사회적인 것’을 읽어 내

려고 조절하려는 다양한 권력의 전략과 실천을 포괄한다(조은주, 2015). 

인구의 절대적인 수(數)를 의미했던 풍부한 인구(populousness) 개념은 

18세기 중농주의자들의 논의에서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중농주의자들

은 인구의 절대적 숫자가 아니라 임금과 노동, 소비, 상품 가격 등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수라는 상대적 가치로 인구를 인식하기 시작했

다. 중농주의에서 경제는 유사－자연적 법칙을 가진 것으로, 통치는 이

러한 자율성을 인정하는 한에서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주권자는 케네의 

‘경제표’처럼 국가 내 경제 과정 전체를 감독할 지식을 확보한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은 경제표와 같은 지

식을 주권자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별 행위자들의 선택과 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 과정은 이해할 수 

없고 불투명하며 완전한 지식의 확보 또한 불가능하게 된다. 김홍중

(2013, 9쪽)은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혹은 아렌트의 ‘아무도 아닌 자

에 의한 지배(rule by nobody)’에 의한 “유사자연적 법칙” 안에서 “인위

적인 법률이나 권력의 자의적 명령은 무용하고 무기력한 것”으로 변모한

다고 말한다. 점차 통치는 자연처럼 규칙적이지만 불안정한 인구의 운동

을 안전 메커니즘 관점에서 접근한다. 예를 들어 사회는 일탈과 가난, 빈

민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으며 출생률과 사망률 또한 일정한 경향성을 

띤다. 이렇게 인구의 규칙성에 근거한 안전 메커니즘은 비용의 비교와 

계산에 근거해 가치를 평가하며, 허용/금지의 이분법보다는 허용범위 

내의 최적 평균에 근거해 작동한다(Gordon, 1991/2014, 42ᐨ43쪽). ‘통

계학’은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규칙성, 위험, 일탈 등을 ‘관리’하는 데 

이용되며 ‘사회적인 것’의 통치에 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인구

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지 모든 인구를 ‘살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인구 개념에서 ‘자연성’을 발견하여 사회를 읽어 내는 자유주

의의 통치는 점차 우생학, 생물학 등과 결부되어 인구의 질(質)을 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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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종주의적 기획으로 연결되어 왔다. 이러한 인종주의적 기획은 국민

국가 차원에서 이질적인 인구를 솎아 내는 다양한 작업으로 진전된다.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두는” 인구의 생 정치학에서 자유는 호모 에코노

미쿠스적이지 않은 인간이 인위적인 감금이나 분리가 아니라 시장 법칙

에 ‘내맡겨져’, 값싼 노동력을 만들어 내면서 “자력으로 소멸”할 것을 전

제한다. 이러한 ‘자유의 생산’ 또한 권력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 ‘비이

성인’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본성에 묶이던 빈민이 인구의 다이내믹 속에 

팽개쳐진 후 다시 근대적 인종주의의 기획 속에서 부정적 인간형으로 묶

이게 된다(Sakai, 2001/2011). 이는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인구 관리와 

내치를 위한 전략에서 다양한 포함/배제의 전략으로 드러난다. 인구 내

부의 다양한 이질적 특성들, 예를 들면 여성, 동성애자, 노인, 아동, 이민

자들과 같은 소수자들을 노동 시장에서 분리하는 가시적, 비가시적 정책

의 실행을 비롯하여, 이들의 논의를 공론장으로 끌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내치’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구’의 통치는 미디어 검열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

가.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인 미디어는 정상성과 동일성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와 국민국가에 걸맞은 주체 생산에 협조해 왔다. 그

런데 매스 미디어 시기를 지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국가가 방송, 신문 

등의 허가 및 등록, 콘텐츠 내용에 대한 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었

다. 원하는 콘텐츠를 국경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또한 SNS와 같은 개인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정치적 의견 등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권력이 특정한 표현을 검열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소수 제작자들이나 방송사, 신문사에 대한 개

입을 통해 콘텐츠의 수위를 조절했다면 이제는 거의 전체 인구가 표현의 

행위자가 되면서 사실상 검열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주체의 반

격이나 대항 품행에 직면하여 검열은 늘상 ‘불완전’하게 된다(Butler, 

1998).



SNS 검열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연구 125

그러나 검열은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시도되는 권력의 전략이다. 

SNS는 이전에는 표현의 직업을 갖는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슈였던 검

열의 문제를 대중화시켰다. 또 사회의 역기능을 미디어 이용 관련 규범

과 윤리의 문제로 치환시켜 각자 개인이 정상성의 범주 내에 들어야 한

다고 ‘품행을 인도’한다. 리터러시와 교육 문제가 한편의 해결책으로 끊

임없이 규범화의 권력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어 이용을 ‘중독’으

로 수치화하면서 정신의학, 심리학, 범죄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이 국가

에 동원된다. 개개인의 미디어 이용을 진단하고 치료, 관리하기 위해 국

가가 개입하며, ‘중독’에 빠지기 쉬운 위험군들을 분류하게 된다. 이는 미

디어 산업 진흥이 국가적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필요하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미디어 중독의 문제가 생산적이고 자기 관리적

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적인 인간을 만들어 내기에 부적절하다는 문제의

식에서 출발한다. 광인은 진보와 근대화의 피해자라기보다 점차 사회 진

화 과정의 폐기물로 간주되면서 ‘비정상인’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러한 ‘비정상인’은 단지 광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호모 에코노미

쿠스적이지 않은 인간’이 포함된다(Gordon, 1991/2014, 69쪽). 

3.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이 논문은 국가의 권력 실천 과정으로써 뉴미디어 검열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신 검열의 논의를 통해 법적 검열의 개

념을 확장하여 뉴미디어인 SNS에 대한 매체적 특성의 규정과 담론 및 지

식의 형성, 관리 대상으로서 부상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에 

따라 검열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개인 미디어의 대중

화로 ‘인구’의 전체적 통치를 위한 권력의 과정으로써 검열을 문제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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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기서 통치의 효율성과 경제성, 담론을 통한 검열의 정당화, 행정화, 

일상화, 그를 통한 사회적인 것의 관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

적으로 삼는다. 이를 연구문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SNS에 대한 미디어/정책 담론의 양상은 어떠한가. 

• 둘째, 이러한 미디어/정책 담론과 검열의 제도화는 어떤 관계를 갖

는가.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SNS에 대한 미디어 및 정책 담론의 양상을 정리하고자 한

다. 먼저 SNS가 미디어 및 정책 담론에 등장한 양상을 시기별로 구분하

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사 원문 

검색 서비스인 ‘아이서퍼’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를 대상으

로 ‘SNS’, ‘소셜 미디어’라는 키워드로 각 연도별 기사 개수(<표 1>)와 담

론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대략 2010년, 2011년부터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각 시기

별로 SNS 및 소셜 미디어 관련 담론이 어떠한 사회적 사건과 맞물려 등

장하고 있는지를 기사 제목 검토를 통해서 훑어본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2>). 대략적인 담론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SNS와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개수

SNS 2 22 46 65 674 3,111 3,528 2,588 3,107 2,898 16,041

소셜 

미디어
7 16 22 51 363 684 563 419 504 606 3,235

표 1. 각 연도별 신문 기사 개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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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역기능, 부작용 등이 강조되는 담론적 변환이 일어나는데, 이를 

분석하기 위해 같은 시기 5개 신문을 대상으로 ‘SNS 위험’, ‘SNS 괴담’이

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주요 기사를 <표 3>에서 정리하였다.

한편, 정책 담론은 SNS 및 소셜 미디어와 관련한 담론을 생산하는 

정책 연구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책 연구 보고서를 대상으

로,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SNS, 소셜 미디어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를 참고하였다. 미디어 내용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하

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

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이 그 기

관들이다.13) 

이를 통해 미디어 및 정책 담론이 법과 행정기관의 정책 및 제도 마

련 등 SNS 규제의 제도화 과정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이것은 어떻게 

법적 검열의 정의를 확장하여 국가권력의 작동 방식으로써의 ‘검열’을 

문제화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SNS 검열의 제도화 과정 

1) SNS 관련 담론의 생산

SNS 및 소셜 미디어 관련한 기사는 2006년 처음 신문 지상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미국 오바마 정권 탄생에 페이스북 역할이 컸

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또 페이스북 대중화에 따라 미성년자 보호를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두 ｢헌법｣상 독립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통

령이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무조정

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 출연 기관이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

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

총리실 산하 연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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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규정들이 마련되었다는 보도가 등장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

권 출범과 함께 한·미 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한 촛

불시위와 관련하여 각종 괴담의 진원지로 인터넷 및 SNS가 문제시되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2PM 멤버 재범이 과거 SNS를 통해 한국 비하 발

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떠나게 되었고, 오바마 당선과 SNS의 관계 

분석이나 정치인들의 트위터 사용 증가 기사가 등장하였다. 

2010년부터는 SNS 관련 기사가 급증하였는데, 국내외에서 아이폰

이 출시하면서 SNS 이용이 급증하였고, 국내 이슈로는 6·2 지방선거 관

련하여 SNS 이용 선거 운동의 합법성 여부와 규제 논의가 공론화되었다. 

트위터를 통한 선거 여론 조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의 첫 수사 대상이 되

기도 했다. 시민 권력과 정치에서의 변화, ‘속보성’에 기반한 대안 매체적 

성격 등이 SNS가 기존의 질서를 바꾸고 민주주의와 참여를 유도하는 긍

정적 기능으로 묘사되는 한편으로, 점차 SNS가 갖는 부정적 특성 예를 

들어 신상 침해, 마녀사냥, 청소년에 대한 효과, 개인정보 침해를 비롯하

여 ‘중독’과 ‘IT－포비아’가 담론 지형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청와대에 

SNS를 담당하는 사이버 대변인을 두고자 하는 계획이 소개되었으며, 방

송통신심의위원회가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시정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페이스북이 이를 거절했다는 기사도 등장해 해외 

SNS에 대한 국내 규제 기관의 통제력이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

다. <TIME>지 ‘올해의 인물’로 페이스북 창업자 주커버그가 선정되는 등 

페이스북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뉴미디어로 부상한다. 

2011년에는 연예인을 비롯하여 각계의 셀러브리티들의 SNS 사용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등장하였고, 선거

를 앞두고 SNS상 투표 독려 행위나 ‘합법적’ 선거 운동의 틀에 대한 규정 

등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과 SNS에서 적절한 선거 운동의 한계 설정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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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신설되고 중앙선관위가 트

위터 등 SNS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SNS가 점차 권력의 규제 범주로 

포괄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한 정부 비판 및 각

종 사회 운동과 SNS의 관계가 문제시되면서 SNS가 좌파, 괴담과 연관되

는 미디어로 규정되어 간다. 판사, 공무원, 군인 등 특수한 업무에 종사

하는 개인들의 SNS 이용과 사회 비판적 발언이 해당 조직 내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범 마련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또 사이버 왕따, 마녀사냥, 음

란물 등과 관련하여 SNS는 범죄와 역기능의 공간으로 사회적 우려의 대

상이 된다. 

2012년 기사의 지형은 SNS를 2030세대, 진보 세력의 매체로 중·장

년층과 보수 세력과 대조되는 뉴미디어로 규정한다. 특히 12월의 대선

을 앞두고 SNS에서의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의 대립이 어떠한 선거 결과

로 도출될지, 그리고 도출된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 등이 보도된다.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 및 

SNS를 통한 여론의 인위적 조작이 밝혀져 SNS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여론전’에 활용되는 뉴미디어임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에는 철도 민영화 등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통의 부재가 문제된다. 정부 여당은 SNS 

상의 정보 공유와 유통을 ‘괴담’으로 칭하는 한편, 새누리당 SNS 태스크

포스팀 마련 등의 대책은 이러한 뉴미디어 활용에 뒤져 있다는 인식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게임중독법’과 

관련하여 ‘중독’의 문제가 인터넷 콘텐츠 전반으로 확장되어 논의된다. 

2014년에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여러 의혹에 대해 SNS가 ‘대통

령 모독 발언’이 넘치는 공간으로 규정되고, 이에 대해 검찰이 모니터링 

전담반 구성을 비롯하여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 기관의 개인 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이버 망명 현상과 개인에 대한 국가의 사찰이 문제시된다. 

2015년에는 중동발 메르스가 유행하면서 SNS상에서 메르스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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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정치적·사회적

사건 및 맥락
각 시기별 기사의 특징

2006

∼2007

웹 2.0 화두와 SNS 부상에 대한 전망, 해외 및 국내 

SNS 기업 창업주 및 10대, 여성 IT 업계 종사자 관련 기

사, 국내 SNS 싸이월드 인기와 국내 SNS 개발 소식

2008
이명박 정권 출범

11월 미네르바 사건

페이스북이 성범죄자와 음란 내용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하기 위한 규정 마련, 미국판 싸이월드 마이스페이

스 한국 상륙, 페이스북에서 한글 사용 가능, 오바마 선

전의 배경으로 페이스북 거론, 광우병 촛불집회와 괴담

2009 신종플루 유행

국내에서 SNS 인기 얻기 시작. 연예인, 정치인과 기업 

마케팅 용도로 트위터 이용 증가, 한국형 트위터 미투데

이, 소셜 게임 인기

2010 6·2 지방선거

재난 등의 위기 상황에서 트위터의 ‘속보성’에 기반한 

대안 매체적 성격 강조, SNS와 정치적 지형 변화, 선거

운동 관련한 SNS의 기능, 해외 SNS와 아이폰 인기에

서 국내 IT 산업 경쟁력 강화, SNS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트위터의 ‘전파성’에 대한 우려

2011

10·26 재보선

한·미FTA법안 국회 통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공직선거법 위헌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인터넷 선거 운동 규제 관련) 

위헌 판결과 SNS에서 적절한 선거 운동의 한계, 판사/

공무원/군인 SNS 이용 관련한 문제와 조직 내 가이드

라인 마련의 필요성, 사회 운동(Occupy Wall Street, 희

망버스 등)과 SNS의 대중 동원과의 관계, SNS와 좌

파·괴담의 연결, SNS 마녀사냥, 사이버 왕따, 음란 범

죄 관련한 역기능 문제, SNS 규제 적절성에 대한 문제

2012

군인 SNS 가이드라인 

마련/인터넷 실명제 

위헌/대통령 선거

SNS에서의 여론 극화 현상과 2030세대 및 진보 세력

의 매체로서 SNS,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의 댓글 조

작 및 SNS 여론 인위적 조작을 통한 대선 개입, SNS와 

투표 독려 및 선거 운동의 관계

2013

박근혜 정권 출범/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철도 민영화 등에 대한 SNS상 의견을 ‘괴담’으로 칭하

며 광우병 악몽과 연결, 스마트 기기와 미디어 리터러시 

및 윤리 필요성, SNS 중독과 내밀한 일상 공개에 대한 

비판, 새누리당 SNS TF팀 마련, 국내 SNS 서비스 종료

와 IT 기업 경쟁력, 종북몰이와 SNS 

2014
4·16 세월호 참사/카카오톡 

사찰/검찰 사이버전담팀 마련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와 대통령 모독의 공간으로서 

SNS, 국가권력에 의한 SNS 감시 및 사찰 문제 

2015

메르스 유행/IS 가담 김군 

사건/IS 파리 테러/국정화 

교과서 추진

메르스와 SNS 유언비어, SNS에서 테러리스트의 선동 

봉쇄 및 청소년 연관, IS 테러 관련하여 테러방지법과 국

정원 기능 강화, 집회 중 복면 착용 금지법, 음란물 유통 

ISP 책임 

표 2. 각 연도별 맥락과 기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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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했거나 환자가 다녀간 병원 이름이 공개되는 등 정부가 공개하지 않

은 정보의 유통 경로로 SNS가 부상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유언비어 

유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IS(이슬람국가)에 가입하겠다며 터키에서 

잠적한 18세 김 군이 트위터를 통해 IS와 접촉했다는 기사와 더불어 테

러와 관련하여 SNS의 영향력과 그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담론이 생

산되었다. 또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다음카카오 이석우 전 대표

가 기소되는 등의 사건으로 ISP의 책임 한계에 대한 논란과 정부의 보복

성 기소를 비판하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표 2>는 연도별 주요 사건과 

SNS 관련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 담론의 변환 

SNS 등장 초기에는 소통, 참여, 개인을 강조하는 매체적 특성과 차세대 

산업적 효과를 기대하는 담론들이 주로 등장하였다면, 점차 SNS와 관련

한 사회적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SNS를 ‘위험’으로 구성해 가는 담론들이 

형성된다. 여기서는 SNS가 어떠한 방식과 근거로 규제 대상으로 포섭되

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등장 초기 긍정적 담론과 연관되었

던 뉴미디어는 사회적 위기를 명분으로 규제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

는데, 여기서 그러한 담론의 변환과 대상에 대한 지식의 구축 과정을 살

펴보고자 한다.

(1) ‘관리’의 대상으로: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반대를 위한 촛불시위는 특히나 뉴미디

어와 IT 기술의 영향력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시위로 기록된다(cf. 

당대비평 기획위원회 편, 2009).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초고속통신망

의 보편화와 미디어 기술의 빠른 교체 및 확산이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

의 특성이 촛불시위를 계기로 폭발하였으며, 인터넷으로 무장한 젊은 네

티즌과 기존 보수 언론의 대결 구도가 드러나기도 했다(조석장,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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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쪽). 특히 광우병 관련 지식과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적극 유통되었

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촛불시위에서 활약하였으며 ‘아프리카 

TV’를 비롯한 신생 매체들이 실시간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

다. 또 미네르바 사건 등을 경험하면서 정부는 온라인상 여론 관리의 필

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정책 연구 보고서들은 웹 2.0 패러다임 아래 “1

인 미디어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

히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 “인터넷 문화에 대한 정부의 이해력 부족”이 드

러난 경우로 해석하면서(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11. 19) 소셜 미디어

를 비롯한 뉴미디어를 통한 정책 홍보 필요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

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12. 23).

2009년 한 정부 보고서는 청와대 내 온라인 여론을 담당하는 ‘뉴미

디어 비서관’ 제도를 도입하여 뉴미디어 홍보 전반을 관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특히 기존 정책의 장점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

여 2009년 대통령 근접 거리에서 SNS 홍보를 전담하는 ‘온라인 대변인

(Chief Onᐨline Communicator)’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어 문화체육관

광부 내에 ‘온라인홍보협력과’라는 소셜미디어 홍보 조직을 신설하여 중

앙정부의 SNS를 비롯한 뉴미디어 관련 정보를 관할하게 하였고 점차 40

개 중앙 부처에 온라인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14) 정부 사이트

가 “정보 유통의 네트워크 속으로 침투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정보의 

전파력과 효과는 제한”되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보 유통

의 네트워크”로의 침투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 포털 사이트와의 

14) 정부의 소셜 미디어 활용 구조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40개 부처가 상시 연락 체계

를 유지하고, 청와대가 큰 방향을 조정해 주는 방식으로 일원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또 문화체

육관광부(온라인홍보협력과)에서 각 부처 SNS 홍보의 필요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수시 

대화를 하며 그 내용에는 각 부처의 SNS 담당자 교육, 주기적인 온라인 대변인 회의 개최 등의 

방식이 언급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청와대 → 문화체육관광부 → 각 부처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SNS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12. 23, 9ᐨ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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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필요성이 제시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12. 23, 10쪽).

정권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촛불시위와 경제 위기로 인한 ‘통치’의 

위기를 “홍보의 부족”으로 인식하면서, 해당 사건이 대중적 영향력을 획

득하게 된 원인을 ‘뉴미디어’의 확산성에서 찾고 있으며, 정부 측의 대응

이 이러한 뉴미디어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뉴미디어 환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 그로 인한 홍보의 실

패라는 ‘진단’은 뉴미디어에 대한 ‘지식’의 축적을 시도하게 한다. 온라인

상의 여론 관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블로그, 카페 등의 온라인 공간을 

비롯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SNS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 시도되기 시

작한다.

(2) 괴담과 위험의 공간

신문 기사에서도 SNS에 대한 부정적 담론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5개 

신문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SNS 위험’, ‘SNS 괴

담’의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하여 각 신문별로 SNS 관련 역기능 기획/연

재 기사 및 사설/칼럼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동아일보>에서는 SNS와 ‘괴담’ 관련한 기획, 연재 기사를 통해 정

치인들의 거짓말과 인터넷 괴담이 ‘거짓말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진

단하고 있다. 또 SNS 괴담과 그것을 유포하는 ‘블랙 컨슈머’로 인해 사기

업의 영업 활동이 방해되고 있다는 식의 친기업적인 기사들이 게재되었

다. 2013년 1월부터 ‘지금 SNS에서는’이라는 코너를 통해 SNS 및 온라인

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나 미담을 비롯하여 SNS 자체의 매체적 특성, 역

기능에 대한 비판 등에 관한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SNS의 역기능에 대한 기획 및 연재 기사를 게재하여 

SNS를 위험화하는 데 주도적인데, 2010년 4월에는 “[심층분석] 트위터의 

명과 암”이라는 제목의 기획 연재 기사들을 통해 트위터가 ‘중독’의 위험

이 있으며, 일상적이고 사적인 정보를 지나치게 게재할 경우 범죄에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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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날 짜 제 목

조선

일보

2010. 4. 16. [심층분석] [트위터의 명암] [上] 마음껏 지저귀고 놀다간 중독된다

2010. 4. 17.
[심층분석] [트위터의 명암] [下] “휴가중” 글 올렸다가… 빈집털이 당할 

수도

2010. 10. 16. [태평로] 아직은 진실이 디지털 狂氣를 이기지만… 

2011. 11. 11. [괴담의 나라] “수없이 생겨난 미디어가 선동을 빠르게 증폭”

2011. 11. 11.
[괴담의 나라] 2030 3不(불안·불만·불신)+3反(반정치·반정부·반

언론)이 온라인 군중심리와 맞물려 괴담 급속확산 

2011. 11. 11. [괴담의 나라] 파워 네티즌들도 “요즘 트위터는 무섭다” 

2011. 11. 11. [괴담의 나라] 이성보다 감성에 기울어… 연예인 말 더 믿어

2011. 11. 11. [괴담의 나라] “수없이 생겨난 미디어가 선동을 빠르게 증폭” 

2011. 11. 11. [사설] 젊은 세대가 怪談에 쏠리지 않는 사회로 가려면

2011. 11. 16. [시론] 불안과 불만이 만들어내는 괴담

2012. 1. 1. [조선일보 2012 신년특집] 실시간으로 현실세계 흔드는 사이버 스페이스

2012. 1. 1. [조선일보 2012 신년특집] 스마티켓(스마트+에티켓) 법제화 시급 

2012. 6. 25. [조선데스크] 20대 투표율 ‘괴담과 오보’ PDF 2012. 6. 25 (월)

2012. 12. 15.
[선택 12·19] [SNS 핫이슈] 광우병 촛불시위·反FTA 시위 때 떠돈 ‘민

영화 괴담’ 이번 대선에서도 등장 

2012. 12. 19. [오늘 대선] “김정남, 朴지지” “文아들 호화유학” 오염된 SNS 

2013. 3. 23. [조선데스크] 높아지는 ‘SNS 피로감’ 

2014. 2. 4. [특별취재] 인터넷 루머 만들어지는 과정 추적해보니… PDF 2014. 2. 4 (화)

2014. 2. 4.
[특별취재] ‘정상추’ 미국교민으로 추정되는 몇 사람이 주도… 전문가 “발

신지는 외국 같지만 발원지는 국내인 셈” 

2014. 2. 5. [기자수첩] 外信 낚시질과 그 共生 세력들 

2014. 4. 19.
[진도 여객선 침몰 / 괴담 퍼뜨리는 사람들] “생존자와 대화했다” “정부의 

자작극”… 또 퍼지는 유언비어

2014. 4. 19.
[진도 여객선 침몰 / 괴담 퍼뜨리는 사람들] 水中에선 문자메시지 등 이동

통신 불가능 

2014. 4. 22.
[세월호 침몰 / 괴담 퍼뜨리는 사람들] 천안함 음모론자(野추천 조사위원

이었던 신상철), 이번엔 “실종자 일부러 救助 안해” 주장 

2014. 4. 23.
[세월호 참사 / 10가지 無원칙] 무너진 原則들이 생존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다

표 3. 각 신문별 SNS 역기능 관련 기획/연재, 사설/칼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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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날 짜 제 목

2014. 5. 30. [태평로] SNS가 ‘도시 뒷골목’으로 轉落하지 않으려면 

2014, 6, 26.
[SNS가 만드는 위험사회](上) 책임 안지는 SNS에 휘둘리는 나라… 방치

된 巨大 미디어 

2014. 6. 26.
[SNS가 만드는 위험사회](上) 카카오톡 등 폐쇄형 SNS가 대부분… 사실 

검증 더 어려워 PDF 2014. 6. 26 (목)

2014. 6. 26. [SNS가 만드는 위험사회](上)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2014. 6. 26. [SNS가 만드는 위험사회](上) 온라인 實名 활동가는 잠잠… 익명이 판친다 

2014. 6. 27. [SNS가 만드는 위험사회](中) ‘이념의 전쟁터’ SNS PDF 2014. 6. 27 (금)

2014. 6. 27.
[SNS가 만드는 위험사회](中) 내 생각과 다르면 敵… 이념 전쟁터 된 

SNS PDF 2014. 6. 27 (금)

2014. 6. 27.
[SNS가 만드는 위험사회](中) SNS, 사회적 弱者에겐 제 목소리 내는 ‘마

이크’ PDF 2014. 6. 27 (금

2014. 6. 28.
[SNS가 만드는 위험사회](下) 페북·트위터·카톡, 온라인 被害 신고 메

뉴 운영 PDF 2014. 6. 28 (토)

2014. 6. 28.
[SNS가 만드는 위험사회](下) 건전한 온라인 문화 위해… ‘SNS 다이어

트’ 해보세요 PDF 2014. 6. 28 (토

2014. 7. 3.
[SNS가 만드는 위험사회] SNS가 낳은 ‘超연결 사회’ … 페북 친구 100

명이면 클릭 3번에 1억명과 정보 공유 

2014. 7. 3.
[SNS가 만드는 위험사회] “SNS, 폭로·분노의 場에서 벗어나 일상소통

의 공간 돼야” 

2015. 11. 19. [사설] 우리 눈앞에 닥친 테러 위협, 국가적 대응 서둘러야

2015. 11. 20. [테러 무방비, 한국] (2) 테러정보 교환 국제연대에 못 끼는 한국

2015. 11. 21. [테러 무방비, 한국] (3·끝) 정보활용시스템 필요

동아

일보

2011. 11. 11. [거짓말의 나라] <2> 정치권은 표변… 인터넷은 ‘괴담 천국’ 

2012. 3. 21. [사설] SNS 루머에 기업들 피멍 든다 

2012. 3. 22. [경제] ‘먹거리 괴담’ 블랙컨슈머 횡포 뿌리 뽑아야

2012. 3. 27.
[툭 터놓고 톡] <4> SNS 규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파급력 커 방치 땐 

사회혼란” vs “막을수록 괴담 더 기승” 

2012. 4. 20. [광화문에서] ‘괴담 좀비’ 되지 않으려면 

2012. 7. 9. [사설] 선거 흑색선전은 ‘타진요 허위’보다 엄벌해야 

2012. 10. 27. [오피니언] 페이스북 이용자 1000만 명 시대의 명암

2013. 4. 3. [횡설수설] 맹독 사이버 유언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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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날 짜 제 목

2013. 6. 26. [오피니언] @뉴스룸 괴담에 흔들리는 사회

2013. 10. 4. [지금 SNS에서는] 도 넘은 인증샷...자살한 할아버지까지 ‘찰칵’

2013. 12. 25.
[민영화 괴담의 진실은] 근거 없는 ‘카더라’ 인터넷－SNS 타고 빛의 속도

로 전파 

2013. 2. 7. [지금 SNS에서는] ‘SNS 괴담’의 사회학

2013. 2. 28. [지금 SNS에서는] 잊혀질 권리

2013. 6. 14. [지금 SNS에서는] SNS 스트레스를 어찌할꼬 

2013. 12. 6. [지금 SNS에서는]소녀들의 트위터 노출증 

2013. 12. 27. [지금 SNS에서는]당신의 미저리 지수 

2014. 1. 10. [지금 SNS에서는]‘일베 스크린 닷컴’을 아십니까 

2014. 1. 14. [동아광장]천박한 대의정치, 경박한 SNS 정치

2014. 3. 14. [기획] “괴담 돌면 문닫을 판”… 기업들 루머 막느라 헛돈 지출 

2014. 4. 11. [지금 SNS에서는] 당신이 나눈 카톡 대화, 누군가 엿보고 있다면 

2014. 4. 23. [사설] 국민적 참사를 선동과 정치에 악용하는 세력들 

2014. 5. 9. [지금 SNS에서는] 쉽게 지우고 고칠 수 있는 치명적 유혹 SNS

2014. 12. 26. [지금 SNS에서는] 북한 인터넷이 끊기자 종북 댓글도 줄었다? 

2015. 4. 4. [토요이슈] 낯뜨거운 SNS, 대답없는 SOS 

2015. 5. 22. [지금 SNS에서는] 씁쓸한 SNS 마케팅의 속살 

2015. 6. 19. [기획] ‘범죄의 법칙’ ... SNS 분노 글 늘 때 강력범죄도 늘었다 

중앙

일보

2011. 11. 29. [종합] 또 하나의 미디어 SNS, 진실·괴담 거름장치 있어야 

2013. 10. 16. [교육/입시/NIE] 괴담 쉽사리 퍼지는 이유 뭔가요

2014. 4. 21. [사회] “잠수함과 부딪혀…” 친북 매체 괴담 

2015. 6. 1. [사회] “미군 탄저균 탓”… 메르스보다 더 빠르게 번지는 괴담 

2015. 6. 5. [시선 2035] 손으로 해를 가릴 건가 SNS ‘찌라시’를 허하라 

2015. 6. 16.
[사회] “건강한 어린이 사망” “탄저균이 돈다” SNS 이용 2배 늘어나며 괴

담도 증폭

경향

신문

2014. 4. 22. [세상읽기] ‘이상한’ 인터넷 강국

2014. 4. 23. [사회] 큰일 때마다…심금 울리는 SNS, 가슴 찢는 SNS 

2014. 5. 1. [기고] 무엇이 두려워 아이들 분노까지 억누르는가

2014. 7. 26. [사회] 철없는 행동 하면 다 감방에 처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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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또 2011년 11월에는 김여진, 이효리, 김

제동 등의 연예인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였고, 이러한 연예인들의 사회 

참여적 성향과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선거에서 SNS가 가질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SNS를 허위, 비방, 조작의 

공간, 괴담이 생산되는 공간이라고 정의하면서 ‘괴담의 나라’라는 제목

으로 2011년 11월 10일과 11일 각각 5개 이상의 기사를 기획으로 게재하

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SNS에서 대통령, 해경 등의 구조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루머가 양산되자 2014년 6월 26일부터 3일에 걸쳐 ‘SNS가 

만드는 위험사회’라는 제목으로 기획 연재를 실시하기도 했다. SNS는 이

념의 전쟁터이자 허위 사실, 루머가 유포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간이며, “초연결사회”의 핵심적인 미디어로 현대 사회의 “감옥”으로 

정의된다. 2015년 6월에는 전염병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괴담’이 유통

되는 주요 공간으로써 정의되면서 신문이 이러한 괴담을 ‘수정’하는 역

할을 했으며, 2015년 11월 파리 IS 테러와 관련하여 국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앙일보>는 해당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 건수는 

적었고 일관된 입장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2015년 11월 8일자 기사에서 

신문 날 짜 제 목

한

겨

레

2011. 11. 12. [왜냐면] 위헌적인 SNS 규제에 맞서자

2011. 11. 14. [세상 읽기] 검찰이 못 보는 것

2012. 1. 12. [야!한국사회] 트위터를 통한 민주주의

2012. 1. 17. [기획] 트위터는 괴담 천국? 보수언론의 ‘뻥튀기’요∼

2012. 1. 17. [기획] 소통의 공간 막는 ‘배척의 폭력’, 새 미디어 흔드는 ‘낡은 권력’

2012. 12. 24. [세상 읽기] 이긴 여론, 옳은 여론

2013. 8. 9. [사설] 일본 방사능 우려, ‘괴담’으로 몰 일 아니다

2014. 5. 20. [IT, 과학] 디지털 속성 몰이해가 ‘카더라’식 유포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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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잔혹 영상 등을 봐야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 모니터링 

요원의 고충을 기사화하기도 했다. 

한편 진보 신문들은 SNS를 ‘괴담’으로 일컫는 보수 언론의 경향성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SNS와 ‘괴담’ 및 ‘위험’을 연결짓고 있었다. <경향신

문>은 SNS에서의 발언들에 대한 권력의 포괄적 규제 입장을 강하게 비

판하고 있으며, <한겨레>는 2012년 1월 17일자 기획 기사를 통해 보수 

매체들이 SNS를 괴담의 공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수 언론의 ‘뻥튀기’이

며, 이것이 ‘낡은 권력’의 ‘배척의 폭력’이라고 말한다. 

SNS를 위험과 괴담의 공간으로 규정하며 SNS를 ‘문제화’하는 담론

을 생산하는 것은 주로 보수 신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문 담론에

서 뉴미디어를 특정한 위험으로 규정하는 작업은 사회의 역기능이 매체

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과 관계의 오류로 자주 등장하

는데, 이는 SNS에 개입하는 데 대한 대중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역

할을 한다. 

(3) 대상의 규정: 부정확한 정보와 사회 갈등의 공간

뉴미디어 확산으로 정보량은 급증했으나 정보의 “질과 정확성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부정확한 정보는 광우병 관련 촛불 시위 기간에

도 명확히 드러났는데, 광우병 괴담(‘뇌송송 구멍탁’, 미국산 쇠고기＝광

우병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정보들이 유포되어 소모적 사회

갈등을 야기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작동했다

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정부 사이트와 청와대 블로그 등에서 잘못된 정보

를 정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한국정보화

진흥원, 2009. 11. 19, 9쪽). 소셜 미디어의 전파력이 너무 강해서 정보 

행동이 순식간에 사회적 긴장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고 인식되면서 SNS

는 예측 불가능성, 빠른 전파성으로 인한 통제 불가능성, 위험, 긴장 상

태와 연관되는 미디어로 규정된다. 또한 “모든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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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부 시민들이 SNS를 통해 장차관 등 고위 당국자에게 불평을 총알

같이 쏘아대지만, 이에 대응하지 못하여 해프닝이 발생하는 역탄환

(CounterᐨBullet)의 소통 문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한국

정보화진흥원, 2009. 11. 19, 9ᐨ10쪽). 

정권 차원에서 통치의 위기를 경험하게 하는 정보의 확산과 정권에 

대한 비판은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의 부재라는 점에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크다. 황규만(2007)에 의하면 2008년의 촛불시위는 정보통신 기

술의 위력을 실감하게 한 계기가 되었는데, 이때 인터넷 언론이나 SNS, 

모바일 앱, 팟캐스트 등 뉴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 체계가 미비한 상태

였던 점 또한 중요한 요소였다(권규상, 2012). 이러한 경험을 통해 대상

에 대한 ‘지식’이 구축된다. 실태 조사와 통계 수치를 통해 SNS와 관련한 

정보가 집계된다. 

(4) ‘지식’의 구축

가. 통계를 통한 실태 조사

2009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에서는 SNS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매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

사’를 통해 SNS 관련 항목을 조사하고, 2009년에는 인터넷 이슈 기획 조

사로 ‘SNS 이용자 실태 조사’를 12∼49세 인터넷 이용자 3000명을 대상

으로 온라인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 실태 조사’

를 22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하였다. 또 2011년에는 ‘스마트폰 이용 

실태 조사’를 40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하였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23쪽). 현재 SNS에 대한 조사는 인터넷 실태 조사에 병합되어 이

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뉴미디어에 대한 지식 구축의 과정으로 ‘통계’가 활용된다. 

통계는 SNS나 스마트폰 같은 뉴미디어의 대중화로 인한 ‘인구’의 통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 범죄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학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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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SNS와 사회적, 개인적 역기능을 문제화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SNS에서의 불법, 유해 정보와 SNS 중독 관련 대응 방안 등 ‘통

계’를 통한 지식의 구축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일반화된 담론 지형에 활

용된다. 여기서 통계의 역할은 사회 속의 다양한 개별 주체를 ‘인구’의 정

규 분포로 제시하여 ‘일반화’하는 것이다. 개별 주체의 속성보다는 인구

학적 속성, 외국인, 아동 및 청소년 등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거나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을 지정한다.15) 

또한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진단, 그리고 대응 방안 및 미래 예측

을 위해 뉴미디어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 프로젝트 형식의 보고서

도 있다. 그 일환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로 2012년부터 3년간 진

행된 총 네 권의 소셜 미디어 관련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2014년 출간된 

네 권의 보고서 중 제1권은 총괄 보고서로서 소셜 플랫폼과 미래 사회 정

책을 중심으로 이후 세 가지 세부 과제별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제 

2권은 “글로벌 시대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문화 정책의 미래”라는 제목

으로 글로벌 소셜 미디어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고찰과 소셜 플랫폼의 문화적 활용에 관한 설문 조사 분석을 통한 연구, 

제3권은 “소셜 미디어의 이용 유형과 사회적 순기능·역기능” 연구, 제4

권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한 형사정책적 모

델 연구”로 SNS에서의 새로운 범죄 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

안을 진단하고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정

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12. 31; 2014. 12. 31).

이처럼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지식을 구축하는 과정은 정책적 차원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지의 세계였던 뉴미디어에서 다양한 여론이 형성

15)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체 이용과 관련한 중독 실태조사를 통해 중독위

험군과 중독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중독예측지수를 개발한다. 중독위험군은 청소년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학습 의욕 감소라는 차원에서 논의된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

보화진흥원, 2013;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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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정권의 안정이 위협받게 되자 ‘인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통계’ 자료를 만들어 내고, 뉴미디어의 속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문가 집단을 통한 용역 보고서, 관련 기관의 연구원들, 해외 사례 

등을 통한 뉴미디어 관련 지식을 집대성하는 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제목 발간 기관 대상 방법 참고 사항

SNS 이용 실태 

조사(2009)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만 12∼49세 

인터넷 이용자

온라인 조사/

3000명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 실태 조사

(2010)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만 12∼49세 

인터넷 이용자

온라인 조사/

2247명

상반기 스마트폰

이용 실태 조사

(2011)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만 12∼59세 

스마트폰 이용자

온라인 조사/

4000명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1999.10부터 

매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 

2만5000가구 및 

만 3세 이상 

가구원

약 6만5000명
SNS 이용자(률) 

조사도 포함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2004년부터 

매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만 3∼59세 인구

온라인 조사/

1만8500명

정보문화 실태 조사

(2008년부터 매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가구 방문 통한 

개별 면접 조사/

4300명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목적 정책 자료

정보 격차 지수 

실태 조사

(2002년부터 매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장노년층/

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 

대인 면접/

계층별 각 

2700명
2014년 

기준/2014년 

신(新) 디지털 

소외 계층 발굴

북한 이탈 

주민/결혼 이민자

대인 면접/

계층별 각 

600명

만 7세 이상 전체 

국민 

대인 면접/

5,500명

표 4. 인터넷, 스마트폰, SNS 이용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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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법, 유해의 공간

SNS에 대한 실태 조사는 SNS 등장 초기 단독으로 이루어지다가 점차 인

터넷 실태 조사에 편입되고 있다. 인터넷 생태계를 그려 내기 위한 전반

적인 통계 자료의 작성은 SNS를 인터넷의 하위 서비스로 포괄해서 조사

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연구 기관들은 SNS가 대중화되면서 일어나는 정

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관련하여 SNS의 매체적 특성과 대중, 커뮤

니케이션, 선거 등의 변화와 청소년 보호 이슈, 불법·유해 정보의 확산 

방지 등과 관련하여 담론을 생산해 낸다. 이는 실제 입법이나 행정적 실

천의 과정에서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참고의 대상이 된다. 특히 SNS가 

대중화되면서 점차 SNS에서의 역기능과 부작용, 위험의 문제가 가시화

되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총체적 대응을 위해 보고서

가 작성되기 시작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에서 불법 정보에 대

한 시정 요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불법 의약품 판매, 문서 위조, 음

란, 성매매 정보 등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

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SNS의 빠른 전파성 및 확산성”이라는 특성을 고

려하여 불법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 1. 7. 보도자료). 

또한 SNS에 대한 ‘위험’ 담론은 인터넷 문화 전반에 대한 ‘위험’ 담론

과 엮여 논의된다. 2008년 촛불 시위와 미네르바 사건을 겪으면서 인터

넷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담론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루머’와 ‘유언비어’가 증폭되는 공간으로 규정되어 왔다.16) 대체로 보수

신문은 SNS에서 나타나는 진보적 이념 성향의 ‘편향성’, 루머와 괴담 등

16) 2008년 11월 2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 인터넷 문화의 특성과 발전 방안’

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인터넷의 사회/문화/정치/경제/윤리적 측면에 대한 발표와 토

론이 벌어졌는데, 김현경은 “인터넷과 루머: 아고라 경제토론방의 경우”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루머가 공식 채널에 대한 불신과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므로 루머에 대한 단속보다 경제 전문

가들의 예측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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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정확한 정보 유통 등을 계기로 SNS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진보 신문은 SNS에서의 위험이 문제가 아니라 전통 언론이 언론으

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뉴스 보도뿐 아니라 다른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까지 방송하는 KBS와 같은 방송사 입장에서는 

SNS를 이념적 편향성이나 루머, 괴담보다는 SNS를 방송에 활용하는 방

안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전통 언론은 SNS

를 신문의 미래를 위협하는 경쟁적 미디어로 바라보는 입장을 갖는다(한

국언론진흥재단, 2011. 11. 28). 

(5) 참고 지점으로써 해외 사례

정책의 개발과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들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들

을 정책 개발의 기준점이자 참고점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 실태 연구>(이창

호·성윤숙·정낙원, 2012. 12)를 비롯하여 각종 SNS 관련 정책연구 보

고서에 따르면, 정책 개발의 기준점이 되는 선진국들은 미국, 영국, 유럽

연합(EU) 등을 포함하여 호주, 일본 등의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미국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국가의 개입보다는 자

율 규제를 선호하는데, 이러한 미국에서도 규제가 거의 예외 없이 논의

되고 실행되는 부분이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미디어 정책이다. 

특히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층에서 급속도

로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인식하면서 미국은 ｢아
동학대 피해자 보호법(Victims of Child Abuse, 1990)｣을 개정하여 정보

통신 사업자들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2012년에는 

‘소규모 기관들의 21세기 어린이보호법 시행령 준수 지침(Small Entity 

Compliance Guide)’을 마련하여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연방정부

지원금 프로그램(Eᐨrate Program)을 신청하는 학교와 도서관 등에 ｢인
터넷상 어린이보호법(CIPA)｣에 따라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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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고 SNS와 채팅방을 포함한 온라인상 알맞은 규범, 사이버 불

링 관련 인지 및 대응법을 교육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영국도 

2012년 ｢정보통신 데이터법(Communications Data Act)｣을 제정하여 

SNS와 같은 뉴미디어 환경에서 경찰이 공개된 정보통신 데이터를 감시

할 수 있게 했다. EU는 2012년 10월 ‘온라인에서의 EU 어린이들: 회원국

들의 관점(EU Kids Online: National perspective)’에서 SNS를 포함한 인

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없이 인터넷

을 사용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아동·청소년들도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피력했다. 또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문

맹률을 낮추고자 교육을 꾸준히 해야 하고 기술적, 정책적 뒷받침을 해

야 한다는 것이다(이창호·성윤숙·정낙원, 2012. 12, 63ᐨ80쪽).

이러한 해외 선진국들이 뉴미디어인 인터넷, SNS 등에서의 ‘아동·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규제와 지침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에서도 SNS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

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제도화

여기서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입법과 행정화를 통한 검열의 

합법화, 일상화, 사법적 판결을 통한 위축 효과 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일과 관련한 공식적 기구가 설치되거나 

관련 규범이 제정되는 경우, 혹은 어떤 생각이나 관행이 사회 구성원들

의 공유된 이해로 정착될 때를 의미하기도 한다(정하윤, 2014, 38쪽). 헨

더샷(Hendershot, 1999)이 지적했듯이, 검열은 본질적으로 규제와 다른 

것이 아니며, 뉴미디어를 기존의 매체 규제 제도로 끌어들이는 과정은 

일상적인 규제를 통해서 예외적인 검열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의 과정이다. 이 논문이 뉴미디어에서 불법, 유해 정보 규제가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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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제

도화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을 실행할 명분과 정당

성이 ‘합법’이라는 틀 안에서 확보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화의 과정에서 ‘검열’이라는 단어를 문제 삼을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인터넷 전반에 걸쳐 불법과 유해 정보

는 어떻게, 왜, 무엇을 대상으로 규제되는가. 이러한 과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왜 생략되는가’라는 차원에서 ‘검열’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과정

을 새롭게 사유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 입법과 행정화를 통한 검열의 일상화

가. 일상적인 행정 절차로의 편입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뉴미디어에서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관리해야 한

다는 정당성이 확보되면서 미디어 규제 기구는 외연을 넓히게 된다. 통

신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마트폰 확대로 인한 모바

일 앱, SNS 이용 확대로 인한 각종 불법, 유해 정보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

해서 2011년 10월 20일 사무처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여 뉴미디어정보

심의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 및 대통령에 비판적인 <나는 꼼수다>와 같

은 팟캐스트 규제를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다(PD저널, 2011. 

10. 25).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 심의에 대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SNS에

서 시정 요구 조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21조 제4호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

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 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에 의해 SNS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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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는 매체이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고유 직무라고 주장한다. 

심의 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 7에 따라 음란물,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사이버 스토킹, 해킹, ｢청
소년보호법｣ 위반, 사행 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각종 범죄를 목적

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 방송처럼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불법성과 유해성”만 심의하는 것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므로 세간의 우려와 같이 ‘정치적 내용의 심의’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를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직

선거법｣ 위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 근거와 권한이 없다고 설명한다. 

○ 이렇듯 SNS에 대한 심의는

－ 방송의 경우처럼 방송법 제32조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객

관성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불법성과 유해성만 심의하

는 것이기 때문에,

－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심의’

는 할 수도 없고 하여서도 안 되는 것임.

○ 또한,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여 정치적 표현을 통제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은 동법 제82

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정보에 대해 심의할 법적 근거와 권

한이 전혀 없음.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 2011. 11. 1. *진한 글자는 

연구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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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현행 ‘불법’과 ‘유해’ 정보를 규제하는 통신 규

제의 틀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고유 직무이므로 

이에 뉴미디어인 SNS를 편입시키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이

다. 2013년 1월 7일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SNS 불법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 건수는 2008년 36건, 

2009년 54건, 2010년 345건, 2011년 780건으로 증가했고, 2012년은 전

년보다 여섯 배 증가한 4454건에 달했다고 밝히면서 이것이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SNS 이용자 수 확대에 따라 SNS 게재 불법 정보도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 1. 7. 보

도자료). 또 2013년 4월 10일자 보도자료에서도 SNS에서의 불법 정보 

증가를 이유로 심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도박 정보, 

의약품 불법 판매 정보, 음란 및 성매매 알선 정보, 문서 위조 정보 등 기

타 법령 위반 정보 등이 불법 정보로 나타났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

원회는 당시 있었던 ‘학교 휴교령’을 ‘명백히 조작된 거짓 정보’로 규정하

면서 이러한 정보가 SNS에서 생성, 확대되면서 “국민 생활의 불안이나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면서 “SNS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반면,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SNS에서 무차별적

으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 4. 10. 보도자료). 황용

석(2012)은 SNS 내용 규제의 법적 체계를 청소년 유해 정보, ｢정보통신

망법｣상 불법 정보, 개인 간 권리 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공직선

거법｣ 위반 정보 등으로 정리하는데, 이를 참고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와 같은 규제 담당 기관뿐 아니라 여러 국가 기관들이 SNS 내용 규제

에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예외 상태’의 일상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규제라는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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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로 뉴미디어가 포섭되어 가는 과정이 한 축이라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특별한 사건이나 이슈에 의해서 뉴미디어 규제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 한 가지는 바로 ‘선거’이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부터 트위터를 통한 선거 운동을 규제하고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권자가 지지하는 경기도지사 후보와 정당

을 묻는 여론 조사를 트위터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한 

트위터 이용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논란거리

였다. 투표 당일 인증샷은 허용되었지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단속 대상이었다. 트위터, SNS상의 선거 운동을 규제하는｢공직선

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

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

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

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SNS를 비롯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

1항에 대해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인터넷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며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해 “선거 

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어 매

체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

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정치적 표현 및 선거 운동은 “자유를 원칙으

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하므로 인터넷상 정치 표현 금지는 적절하지 않

다는 것이다. 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에서 정치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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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나 선거 운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

균형’을 해소한다는 이 법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며, 대통령 선거(2012. 12), 국회의원 선거(2012. 4) 등이 순차

적으로 예정된 2012년에 선거일 전 180일 동안의 기본권 제한 기간이 지

나치게 길다고 언급했다. 또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 운동의 

경우 이를 접하는 수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정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선거의 평온을 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상시 운영,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요청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 운동, 비방이나 허위 사

실 공표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 등이 이미 별도로 입법화되어 있

고 중앙선관위도 인터넷 선거 운동의 상시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오고 있으므로 이 법률 조항이 정당화되기 힘들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그러나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로 SNS는 선

거, 정치적 표현, 정치인 비판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부적절한 행위와 표

현에 대한 지속적인 규범화 작업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위축 효

과도 발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SNS 

선거 운동의 적절/부적절 행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투표일 당일 

투표소 주변에서의 인증샷과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의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는 특정 정

당이나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

에 올리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에서 해도 되

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규정하면서 뉴미디어에서의 표현 행위에 대

한 세세한 허용 범위를 만들어 내는 것은 개인의 표현을 제한시키고, 규

범과 윤리를 통해 개개인의 ‘품행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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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권력의 동원: 비판 여론의 차단

앞서 살펴본 과정들이 뉴미디어를 기존의 행정기관 중심의 규제 제도 틀

로 포섭하는 과정이었다면, 공권력을 동원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방식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라진 7

시간’의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과 대통령 및 정부의 대처, 해경의 구조 

실패 등을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

령은 SNS상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라고 발언하였고, 이 

발언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이 꾸

려졌다. 또한 이명박 정권 시기부터 당시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미디어법의 일환으로 통과시키고자 했는데, 여당 안(案)은 이 사이버 모

욕죄가 당사자에 의한 소 제기가 있어야 하는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제3자에 의한 고소, 고발로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정권 비판에 

대해 검찰 등의 권력 기관이 그러한 비판의 ‘인지’만으로도 수사에 착수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입법 과정이 사회적 비판으로 지연되는 한편, 

검찰 내에 마련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은 입법이라는 

과정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검열’의 실행 방법 중 하나다.17) 검

찰 측은 이미 형사1부에 존재하는 명예훼손팀은 ‘가해자가 특정된 일반

17) 첫 기소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혐의가 적용되었다. 전직 CJ 계열사 직원 신 

모(33) 씨는 CJ 회장 이재현 씨를 찾아가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악의적으로 조작해 인터넷에 

음성 파일을 올렸다. 이어 CJ 직원 232명에게 음성 파일을 올린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또 이 회장이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받는 점을 이용해 “이 회장 재판에 

불리하도록 이런 사실을 계속 유포하겠다”며 CJ 임원을 만나 7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

도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를 두고 ‘다음 아고라’에서 해경을 비방한 40대 여성도 재판에 넘

겨졌다. 검찰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은 해경이 선장·선원을 구조한 뒤 조타실을 장악,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라는 글을 올린 진 모(47, 여)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

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글은 해경의 진정으로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국민일보, 

201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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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명예 훼손 사건’, 즉 오프라인 중심의 사건들을 수사하고, 가해자가 

특정 안 된 ‘추적이 필요한’ 사이버상의 명예 훼손 사건들을 새로운 팀에

서 맡는다고 설명한다. 특히 전담 수사팀의 발족 시기가 카카오톡 사찰 

사건으로 전 국민이 예민해져 있던 시기라 전담 수사팀은 수사 대상을 

“포털사이트의 공개된 곳”에서 발생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라고 규

정한다. 일각의 우려처럼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계획이 없다

고 밝히면서 SNS의 경우는 “통상 사건과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 

안 돼 고소를 할 경우” 수사하겠다고 밝힌다. 그러나 100명이 초대된 카

카오톡 장소와 같은 경우에는 “명예 훼손됐다고 문제 제기하는 경우에 

고소 고발 진정 등의 방법으로 수사 요청이 들어오면” 수사를 한다고 밝

힌다. 즉, 포털사이트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수사의 범위에 속하고, SNS

는 ‘사적 공간’으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수사를 시작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사적 공간으로서의 SNS는 주로 ‘카

카오톡’과 같은 채팅 서비스를 지칭하는 듯하다. 즉, 페이스북과 트위터

와 같은 SNS는 ‘공적’ 공간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논란이 되었다.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 훼손 등 일부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 신청 자격의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권리 구

제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명예 훼

손 등의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안 제10조 제

2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

이 ‘반의사불처분’인 만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도 피해 당사

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정보통신망법｣과의 체계

18)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제2항 삭제,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신설 내용은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시정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반의사불벌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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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일(안 제15조 제1항)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것이다(방송통신심의위

원회 공고, 제2015ᐨ8호). 그런데 이러한 개정안은 명예 훼손 피해 여부

가 불확실한 게시물도 심의 대상이 되게 하고,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 및 

정치적, 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인터넷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으로 남용될 위험이 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에 직면해 있다(미디어스, 2015. 8. 24).

(3) 사법적 판례: 매체에 대한 특성 규정/개인 처벌

법원 판례 등에서 규정되고 있는 SNS의 매체적 특성은 ‘전파성’과 ‘공연

성’을 이유로 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낙

선 대상 19명을 SNS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받은 사건에서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파할 수 있으며 싸이월드, 인터

넷 카페 등보다 영향력이 크며, 단순히 “사적 공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고합127판결: 김경

호, 2014, 176ᐨ177쪽 재인용). 또한 트위터로 북한 계정 ‘우리민족끼리’

를 리트윗해 SNS상 최초로 ｢국가보안법｣을 적용받은 ‘박정근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트위터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이 읽어 볼 수 있”는 매체이며 리트윗 행위로 게시글이 광범위

하고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특성을 가졌으므로 “공개적”임을 강조하

였다. ‘우리민족끼리’ 리트윗이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가 아니라 풍자

와 조롱이라는 박정근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지속적으로 박정근의 타

임라인을 주의해서 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고 언

급했다(수원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사건번호 2012고단324). 

이렇게 ‘전파성’과 ‘공연성’을 이유로 법원이 SNS의 매체 특성을 규

정하며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대해 박경신(2012)은 SNS가 ‘사적’이

면서 ‘공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지만, 특히 저자의 관계망 내의 사람들에

게만 전달되는 방식이므로 포털에서의 검색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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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트윗이나 공유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자의 ‘나’가 각자의 관계망 속에서 공유하는 것이므로, SNS상 정보가 불

특정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어느 누구도 불특

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SNS의 계정을 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검색으로 정보가 노출되지만 이는 적극적인 전파나 

공유가 아니라 ‘소극적’ 차원에서의 ‘열람의 허용’ 정도라는 것이다. 특

히 사적 개개인이 자신의 SNS 계정에 대해 ‘사적’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구술생활적이고 일상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한다. 사적 대

화 매체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SNS 규제에 대한 개인의 저항감이 크다

는 것이다.

SNS는 이처럼 ‘개인’을 네트워크의 중심에 놓는 자아 중심적 미디어

이므로 이용자 개개인에게 사적 공간이라는 인식을 주지만, ‘네트워크’

에 방점을 둘 경우 공적 전파와 공개에 초점을 둔 공적 공간이라는 특성

을 갖기도 한다. 법원 판결들은 ‘전파성’과 ‘공연성’을 중심으로 SNS의 매

체 특성을 규정하면서 SNS의 공개적 성격과 SNS상 정보의 확산성, 영향

력을 강조한다. 법적 판결에서 뉴미디어의 특성을 규정하고, 관련 정보

의 발신자를 처벌하는 방식은 뉴미디어에서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축시

키는 검열의 효과를 갖는다.20)

19) 박경신(2012)은 기존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의 배타적인 소통을 ‘사적인 소통’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보내는 것을 ‘공적인 소통’으로 정의한다.

20) 박정근 사건에서 정보의 발신자인 박정근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기는 했지만(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10680판결) ‘미네르바 사건’에서처럼 특정 개인의 특정한 표현을 ‘법’의 

테두리에서 체포, 구속 기소, 재판 등의 절차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검열의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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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함의

이 연구에서는 뉴미디어인 SNS 검열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

써 ｢헌법｣상 검열이 갖는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 국가권력의 구체적인 작

동 방식으로써 검열의 구성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을 살펴보았다. 개인 미

디어의 대중화로 국가권력이 개인의 발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직접

적인 것이 되고, 검열의 문제가 인구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 

되고 있다. 이 글은 뉴미디어에 대한 미디어 및 정책 담론이 형성되는 방

식과 과정, 국가가 담론과 제도,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통치를 실현하고, 검열을 행정기관으로 편입시키고 검열 관련 제도를 입

법함으로써 검열을 규제라는 행정적 관리의 장치로 포섭해 가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또 검열의 전통적 개념이 전제해 온 국가, 

법, 주권, 권력 등의 개념을 문제 삼으면서 검열이 단지 법적 금지나 억압

만이 아니라 금기시되는 주제를 표현하거나 소수자에 대한 혹은 소수자

가 주체가 된 담론의 형성을 방해하는 공론장 및 성원권의 관점에서 이

해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권력의 작동 방식으로써 검열을 문제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검

열이 규제의 틀로 포섭되고 일상적이고 행정적인 ‘제도화’의 과정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항 품행’으로써의 시민사회

의 역할이나 저항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가 그러한 지점을 배제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대항 품

행’ 또한 그러한 제도화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도화를 저지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신 검열 논의는 하

나의 합의된 정의를 갖지는 않지만, 검열의 헌법적 개념이 갖는 정의가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검열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문제의식

을 갖는다. 인터넷 등장 이후 국가가 다양한 규제 장치를 활용하면서 국

가는 ‘은밀화’, ‘비가시화’되고 있다. 또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일상화, 



SNS 검열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연구 155

행정화, 합법화되면서 미디어 ‘검열’이라는 개념의 ‘정치성’이 희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다양한 내용 규

제 제도나 방식은 물론이고 신규 미디어인 SNS에 대한 규제 제도화가 

‘인구’와 ‘사회적인 것’을 다루는 행정적 작용의 일환으로 포섭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검열’의 문제를 정치화하고자 했다. 

SNS는 인구의 역학을 관리하려는 국가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부상

하고 있다. 국가는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형성하고 인구의 정상성에서 벗

어난 개인을 ‘잘라 내는’ 시도로 특이성을 가진 개인이나 돌출한 여론의 

유통을 차단하고자 한다. 또 행정기관 심의와 규제를 통해 뉴미디어를 

이용하는 리터러시, 품행, 윤리를 내면화한다. 통계, 실태 조사를 통해 

미디어와 대중에 대해 축적된 지식과 담론은 특정한 인구 집단을 상시적

으로 ‘관리’하고 위험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이러한 인구가 정치 집단

인 ‘인민’화하는 것을 경계한다. 촛불집회를 통해 ‘인구’의 ‘인민’으로의 

변화를 경험한 권력은 뉴미디어가 대중적 매개로 작동한다는 점을 학습

하여 뉴미디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바우만과 보

르도니(Bauman & Bordoni, 2014/2014, 70쪽)가 지적하듯이, 아랍의 봄

에서 시작된 최근의 자유화 과정은 미디어나 신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갖게 된 정보와 지식, 그리고 다른 현실과의 비교이며, 국가가 그 경

계를 지키려 해도 뉴미디어의 보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SNS는 개

별화되어 있던 개인이 서로 간에 ‘현상’하게 되어 권력 비판이라는 공통

의 화폐로 ‘교통’하게 되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주요 검열 대상

이 된다.

또 국가는 다양한 담론과 기술, 제도 등을 통해 검열을 실행하는데, 

인터넷 검열에서부터 시작된 ISP를 통한 개인의 통제는 자국 내 미디어 

기업의 독자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미디어 기업과 국가 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이는 국가가 사적 공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에 대한 대중의 저항감을 줄이면서 개개인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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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에서 시도되는 것이다. 또 국정원의 RCS와 같은 

원격 통제 시스템의 사용 시도, 문제시되고 있는 패킷 감청 기술(DPI) 등 

국가기관이 직접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을 은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려

는 욕망 또한 발견된다. 이렇게 기술과 사기업을 통한 통제는 개인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SNS의 매체적 특성과 관련하여 크게 국가를 부각시키

지 않고 개인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는 민간 기업과 기술, 제도와 담론을 통해 “국가 없는 국가(state 

without state)”를 출현시킨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책임을 사적 부문에 

이양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통치하는 새롭고 이상한 지배 형

태”(Bauman & Bordoni, 2014/2014, 75쪽)를 등장시킨다. 해외 SNS의 

대중화로 한 국가의 요구가 글로벌 기업의 활동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점

은 검열이 늘상 ‘실패’한다는 점을 보여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

한 장치를 통해 국가는 지속적으로 미디어 검열을 실시하고 개인을 국가

의 통치 전략하에 포섭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검열은 불법이다, ｢헌법｣상 규정된 검열은 발생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검열은 없다는 식의 논의는 권력의 다양한 작동 

방식을 포착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갖는다. 검열은 국가가 미디어에 

대한 지식, 담론, 입법 등을 통해 규제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 작용이며, 이것을 비판하는 것 또한 일상적인 규제 제도를 문제시

하면서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검열을 표현의 자유와 대립되는 억압, 금

지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검열의 사회적 구성, 담론과 제도의 역

할, ‘사회적인 것’과 ‘인구’의 관리와 일상적 규제 장치로의 행정화, 인정

의 정치 등의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검열’의 정치성을 비판하고 문제화

하는 데 유효할 것이다. SNS라는 뉴미디어의 등장과 보수 정권의 부딪힘

을 검열 논의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는 검열의 전통적·사법적 개

념을 확장시켜 문제화하고 주로 정치적 표현에 대한 통제라는 민주 사회

에서의 당연한 시민의 권리를 차단하기 위해 검열을 규제 장치로 편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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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자 했다. 이러한 제도화는 우리 사회에

서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미디어 및 수용자에 대한 인식, 기존 제도

에서의 경로 의존성 등을 토대로 이어져 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토대로 

미디어 검열의 역사, 인정의 정치로써의 검열, 인터넷 검열의 작동 방식 

및 과정, 시민사회의 저항 등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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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NS Censorship
Focusing on the Extension of Legal Censorship’s 
Concept through a Discussion of New Censorship

Nam-hee HONG
Researcher, Yonsei Communication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SNS regulatory 

system through a review of the concept of ‘censorship’. Like other democratic 

countries, we have Constitution that prohibit prior censorship by the state and 

obviously clarify freedom of expression. In addition, it defined that censorship 

means ‘prior restraint’ by Administration in 1996 to unconstitutional declaration 

to the old Movie Act. However, major international press and human right 

groups criticized to occur ‘censorship’ in Korean society since 2008. If so, why 

censorship was problematized in Korean society? Should we reconstruct the 

meaning of censorship? This study aims that the state governs ‘population’ by 

individual media such as social media. SNS gives meaning to each individual can 

express opinion, in the other hand, the state can surveil and control average 

individuals. In this paper, I want to review critically the way the state govern the 

individuals by media while the conservative party keep their power since 2008. 

In this paper, I expand the concept of censorship by applying ‘new’ censorship 

and ‘governmentality’ by Foucault. 

It is emphasized that popularization of social media means expanding the 

meaning censorship applied to average people. Through this paper, Firstly, the 

state to govern individuals by media, Secondly, the state mobilizes new 

technology, institution and discourses. Thirdly, censorship is not on the other 

side of freedom of expression but construct and produce the subject by power.

K E Y W O R D S  (new) censorship, governmentality, SNS, social media, 

online cont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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